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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북한 핵문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군 사 전 략 전 공

염 규 현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

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해 나

가려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핵 보유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근 반세기가 넘게 핵무기 개

발에 집착해 왔고,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핵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닌 체제유지 차원에서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과거 북한은 핵 카드를 이용해 주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뒤 위기고조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행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리를 추구하는 수단으

로 활용해 왔는데,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발악하는 근본적인 속셈은

국제사회로 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인받아 미국과 대등한 협상력을 확

보해 국제적 지원을 받아 보겠다는 저의와 더불어 강성대국을 실현하고 3

대 세습체제를 안정적으로 굳히기 위한 속셈이 깔려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조치와 시장억제 실패로 인한 경제난이 심화

되고 있으며,3대 세습체제 구축이 순조롭지 못하여 혼란 국면을 맞이한다

면 체제 위기라는 최악의 위험 국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예측할 수 없지만 건강설이 나돌았던 김정일이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

해 공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갑작스럽게 사망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재된 상황 하에서 재스민 혁명이라는 중동

바람과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변화의 파급효과로 급변사태라는 변화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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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돌이에 휘말려 체제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체제 위기상황이 도래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을 이

용하여 위기를 타개하려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노력만으

로는 해결이 어려우며,북한이 처한 현실과 변함없는 대남 강경기조로 볼

때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 이해 관계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첫째,북한 핵문제의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6자 회담이나 남북

한이 직접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둘째,정부의 대북정책을 기조로 북한의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타협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북한에 대해서 압력만 가한다면 반발을 유발하여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협력에 대한 압력과 협력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여

제시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협력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최악의 북한 핵 시나리오인 핵사용에 대비하여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는 북한 핵 및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군사협력 구축이 필요하며,일․중․러시아 등과도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핵문제가 가지는 엄중함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한 포용 안을 제시하여 포괄적인 타협

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어】북핵문제,경제난,3대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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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현재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북한의 핵개발

이다.1990년대 초 북한의 핵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20년이 흘렀다.그동안

남북협상,북․미 대화,6자회담 등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포기시키려 시도하였지만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의 말만 믿고 막대한 정치․경제적 보상을 했고 지금도 협상에 의

한 핵 폐기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

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아직도 북한의 핵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평화유지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북한은 1,2차 핵 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핵개발을 추진해왔고 핵을 운반하기 위한 장거리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에 대해 억지력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를 견제해야 하는

현재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하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저비용 적

이며 고효율적인 협상카드이다.따라서 북한은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핵개발은 계속되리라 예상된다.

최근 중동 발 재스민 혁명의 여파로 독재정권이나 장기 집권중인 권력

또는 공산권 국가들에서 체제유지의 위기국면을 초래하는 사건과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묵시할 수 없는 반드시

‘포기’라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집단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이는 마치 어린

아이가 수류탄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다.

게다가 북한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경제난과 더불어 김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구축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급변사태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북핵

문제를 예측 불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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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이 급변사태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면 한반도는 최악의 상

황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튀니지에서 시작된 ‘재

스민 혁명’으로 인하여 장기간 철권통치를 하던 이집트가 무너졌고,최근

에는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 원수가 반군에 의해 제거되는 등 재스민 혁명

의 영향을 받은 인접 독재국가에서도 정권퇴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북한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조치로 고립된 상황에서 내부

적으로는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김정일 건강악화로 인해

후계체제를 조기에 구축해야 하는 등 복잡한 갈등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다.

특히 주민들의 삶의 기본인 먹고,입는 것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통

제만 강화하는 김정일 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북한도 이집트나 리비아처럼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계

기가 마련된다면 북한 주민들도 체제전복을 꾀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난과 재스민 혁명 파급효과는 북한을 급변사태

라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록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이 경제대국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배고픔

을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화폐개혁과 경제개혁의 실패에서 본 것처

럼 현재로서는 지금의 경제난을 조기에 타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국제적인 고립에서 탈피하면서 원조가 절실한 상황이

지만 현재 북한의 대외정책 기조 상 원조는 기대하기 힘들고,내부적으로

도 경제난을 극복하면서 김정은 후계체제 안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할 시

기이므로 급격한 정책변화를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북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선행 연구 자료를

기초로 북한 핵능력을 평가한 후,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관계국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보고,북한의 대내․외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언제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해

봄으로써 최악의 시나리오인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북한의 핵 관리방안

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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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현재 북한의 핵문제는 분명 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임은 두말 할 나위없는 사실이다.지금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6자회담은 북한의 무성

의한 태도로 목적달성에 실패한 채 2008년 12월 6차 회담을 끝으로 사실

상 용도 폐기된 지 벌써 3년째가 되고 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관련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향후 6자회담이 재

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

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은 지구상 전무후무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안정적으

로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인 고립 탈피와 대내적으로 체제 안전보장 및 경

제문제 해결이라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은 대외적 군사주의 노선을

견지한 가운데 선군정치를 강화하는 한편,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

제를 고수하면서 강온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과 외교적 제재 모면을 위한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 후계자로 세습체제를 구축하더라도 주체사상 혹은 김

일성 유일사상을 계속 통치이념으로 고수․강화하려 할 것이고,공산독

재․폐쇄체제와 공산화 통일노선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현 북한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방․개혁은 계속 거부할 것이

며,군사력 증강정책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공식화되던 지난 2010년 9월 29일 북한의 박길연 외

무성 부상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오히려 강화될

것이다.”라면서 핵 억지력 강화를 계속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김정은이 독자 통치능력을 확보하기 이전

에 김정일이 사망 할 경우와 대내․외적인 상황에 의한 위기상황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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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이용하여 돌파구로 사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북한이 핵개발을 하게 된 배경과 핵능력

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능력을 이해하고,둘째,현재

진행 중인 후계자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구축이라는 연착륙 과정에

서 북한의 대내․외적인 현실을 파악하여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셋째,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이해 관계국

의 입장 등을 포함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자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문헌연구는 북한 핵문제 관련 각종 연구논

문,간행물,학술지 등의 학문적 영역을 연구하였고,선행연구는 북핵문제

와 북한정세 관련 연구논문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금번 연구에서는 비공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기

존에 선행 연구하고 검증된 자료 위주로 정리하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구성은 전체 5장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연

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기술한다.

제2장은 북한 핵문제의 본질과 능력 부분으로 북한 핵개발의 역사적 배

경과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평가해 보고,북한 핵문제 해결과정과 위기고

조 행위 및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NTP에 관하여 설명한다.

제3장은 북한의 정세와 급변사태 가능성 부분으로 북한정세 및 군사위

협,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따른 정책 변화 전망 및 북한의 급변사태 가

능성 등을 설명한다.

제4장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부분으로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6자회담 이해 관계국의 노력을 조명하고,우리정부의 핵문

제 해결방안과 미사일 방어체계 및 핵우산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과 향후 연구할 방향 등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북한 핵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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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북한 핵의 일반론적 고찰

제 1절 북한 핵개발의 역사적 배경

1.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하게 된 배경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핵을 개발하고자

했던 배경과 비슷하다.미국은 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프티니크 1호 인공

위성발사에 성공하자 1958년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들여왔고,서독 등 소련

주변 동맹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였다.그러나 당시 주한 미군의 전술핵

에 관해 김일성은 1961년이 되어서야 인지하는 등 그 당시만 해도 핵이 그

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소간 긴장상황에서 소련이 쿠바에 설치했던 공격용 무

기가 미국에게 밀려 철수 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소련과의 군사동맹에 회

의를 느끼게 되었다.그러던 차에 1962년 11월에 북한의 군사대표단이 모스

크바를 방문하여 군사원조를 요청하였으나,소련으로부터 냉담을 받는 서러

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이런 사정들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함한 자주국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배경1)이다.

북한은 1966년 제2차 당대표자회의 이후 군사비를 대폭 증가시켰고 1970

년 제5차 당 대회 이후부터 핵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물론 김일성은 1972년부터 핵개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지만 북

한의 핵개발은 197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가장 많다.2)

1)냉전시대부터 유래한 미국의 위협에 대항하는 세력균형을 확보하여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종

결시키고,북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외적 안보를 확보하고 전쟁을 막을 수 있

는 것은 오직 군사적 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

는 필연적으로 미사일과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사

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전쟁을 쉽게 시작할 수도 없었다는 소위 공포의 균형을 역

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황지환,『선군정치와 북한 군사부문의 변환전략』,서울 :국제

관계연구원,2009,p.108.)

2)박계향,“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방안”,『군사세계 통권 170호』,서울 :21세기 군사연구소,

2009,p.87.



- 6 -

북한의 지도부는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라 유일체제를 유지하고,정치·군

사적인 주체성을 보다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핵이 강력한 에너지와 무기

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북한의 핵 개발은 김일성의 4대 군사노선과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

따라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즉 체제안정과 보전,생존과 번영발전을 도

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추구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한 생존전략 차

원에서 핵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대남 군사전략인 전후방 동시공격을 이용한 속전속결 전략을 수행하는 결

정적인 시점에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하고,미국의 한반도 증원

전력과 일본의 후방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결정적이라는 판단

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북한은 1950년대부터 소련의 드브나 연구소에 연구

원을 파견하여 핵기술을 습득하였으며,현재 약 3천명 이상의 전문 인력과

200여명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북한은 1960년

에 평북 영변에 원자력 연구 단지를 조성하고,1965년에 소련으로부터 당시

로선 최첨단 장치를 도입해 가동하면서 원자력에 관한 기반기술을 쌓았다.3)

이렇게 축적된 기술로 핵개발을 추진해 오던 북한에 대해 IAEA는 북한이

1992년 5월 4일 제출한 최초보고서를 기초로 핵사찰을 개시하였다.핵사찰

과정에서 IAEA는 북한이 3년(1989～1991년)간 수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는 계량결과가 나와 북한이 밝힌 플루토늄 생산량과 시기가 불일치

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북한은 1회(1990년)에 단지 90그램의 플루토늄

을 추출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국면이 조성되었다.

이어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한 뒤 폐기한 처리장으로 추정되는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한 IAEA의 사찰 요구를 받게 되자,NPT탈퇴로 대응해 핵

사찰이 전면 중단되었다.이후 북한은 1994년 10월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기

본합의서에 따라 플루토늄을 활용한 핵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3)북한 핵개발의 대부로 알려진 경원하 박사는 김일성대학을 졸업하고 월남한 후 1956년에 정착한

뒤 9년간 현 강원농대에서 일반수학을 가르치다가 1965년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 유학 갔었다.

경원하 박사는 브라질,캐나다를 거쳐 1972년 북한으로 되돌아가기 전 미국 맥길대에서 “구형가

스 폭발파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학위 논문 내용은 핵무기 제조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고폭 장치 개발에 적용 가능한 분야로써 북한 핵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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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다.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주요 부품인 특수 알루미늄을 수

입한 사실이 발각되었고,2003년 10월 3일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방북 중

이던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

북한은 2003년 4월 18일에는 “8천개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힌 데 이어,4)4월 30일부터 2일간 영변의

방사 화학 실험실에서 재처리를 하고 있다는 징후인 증거가 포착되었다.

2.북한이 핵에 집착하는 이유

1)체제 안정유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당국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김

정일 후계체제로 이어진 체제안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일정기간은 유훈정치를 통해 아버지의

후광을 자신의 후계체제를 굳히는데 활용하였고,시간이 지나면서 ‘선군정

치’를 내세워 자신만의 체제를 가시화하는데 주력하였다.

1990년대 초 동구 공산권의 몰락과 중․소의 변화는 북한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었고,특히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은 최

악의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수십만으로 추산되는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

려 중국으로 빠져나왔고,이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로 탈북 하는 사태를

북한 당국으로서는 간과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주민 이반현상과 보이지 않는 내부 불만요인들은 곧 김정일

체제유지에 큰 위협요소로 인식되었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4)북한의 HEU 생산능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다.HEU를 사용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1kg정도가 필요한데,처음 1개를 만들 경우에는 가공손실 등을 고려해서 최소 HEU25kg이 필

요하다.북한이 보유한 원심분리기는 파키스탄에서 개발한 P-1과 P-2모델로 추정된다.P-1은 1

대당 연 2kg-SWU,P-2는 연 5kg-SWU정도의 농축능력을 갖고 있다.따라서 연 5000kg-SWU

의 농축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P-12,500대,P-21,000대의 설비가 필요하다.북한이 이러한 설

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균 8～10년이 필요하고 이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HEU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5～7년이 필요하다.여기에 북한의 기반기술,자금,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홍성후,“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개발 의도”,『한국동북아학회 제15

권 제2호』,서울 :한국동북아논총,2010,p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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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으로서는 필요한 시점이었다.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제안정

을 위한 여러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민족주의와 자유노선을 표

방하는 일방 1980년대 초부터 주체사상을 내세워 주민결속에 매진해 왔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과 대내외 환경변화로 인해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북

한이 안고 있는 정치․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을 것이

다.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제지원에 한계를 느낀 북한은

서구권과의 정치적․경제적 교역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관계개선을 시도하

였으나,미국과의 접근이 어려워지자 핵 카드를 꺼내들게 된 것이다.

핵 카드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키고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를 획책함으로

서 김정일의 위대함을 인민들에게 부각시켜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 하겠

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이는 김정일 유일지배체제 외에는 절

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북한 기득권세력의 확고한 의지이기도 하다.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는 2009년 4월 27일 인터뷰에서 “북한

의 핵심계층들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김정일 체제를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살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체제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김정일과 그 측근들은

경제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체제유지에 불안을 느끼자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핵 카드를 활용하여 극단의 협상게임에 돌입한 것으로 알고 있

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자기들의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5)미국으로부터 불가침협약

등 체제보존을 위한 장치가 필요했다.김정일의 이러한 체제유지 불안은

군을 우대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수단으로 핵 카드를 꺼내들게 되었다고 분석된다.

핵 협상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경우 김정일은 국민적 영웅

5)2009년 1월 13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산이 없이는 100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전 조선의 비

핵화가 철저히 검증 가능하게 실현되어야 한다.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철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 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반입 되거나 통과하지 않는지 사찰

을 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비핵화가 최종적으로 실현

되는 단계에 가서 조선반도 전체에 대한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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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비스러운 통치자로 위치를 굳힐 수 있을 것이며,포스트 김정일 시

대에서도 안정적 체제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2)침체된 경제회생

1990년대 초부터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몰락으로 교역대상국이 상실되

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원조 급감으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급격한 하향세

를 보이면서 김정일의 통치체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권 국가와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한 결과 미국과는 큰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특히 1990년 초부터 우리나라의 북방외교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동

구 공산권 국가는 물론 1990년 9월 30일에는 소련과도 국교를 수립하자

이에 영향을 받은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등 대남대화에 적극성을 보이면

서 현 정부 이전에 두 차례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다.

일본과도 8차례에 걸친 고이즈미 총리와의 접촉 등 활발한 진전이 있었

으나,2001년 9.11테러 사건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악의 축’(AxisofEvil)

발언으로 북․미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지 못한 상

황에서 계속 핵문제를 부각시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미국과의 핵협상

을 유도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얻고자 하였다.6)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국가 중에서는 가장 모범적

인 성장을 구가하는 국가로 평가되던 북한의 경제상황은 1970년대 이후

점차 하향 추세가 되었으며,1990～1998년 기간 동안에는 연속적인 마이너

스 성장과 기아 직전 상태의 식량난,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전반적인 산업

활동 위축,생필품 난,생산능력 저하와 외화부족에 따른 대외무역 정체

등으로 최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7)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6)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대외 의존성 심화로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던 무역이 최근 들어 감

소세로 돌아섰으며,2009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34.1억 달러로 전년보다 10.6% 감소하였다.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6.0%와 12.5%가 감소한 10.6억 달러와 23.5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는

12.9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북한은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최근 들어 대중수출은 오히

려 감소추세에 있다.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은 찾기 어렵고 장기적인 수출증

대를 모색하기 보다는 외화 획득을 위해 단기적으로 구득 가능한 지하자원과 수산물에 의존하고

있다.(조봉현,“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변화”,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0,pp.25～26.)



- 10 -

구 분 단 위 1990년 1998년 1999년

인구 만 명 2,022 2.194 2.208

경제활동인구 만 명 1,485 1,619 1,638

농가인구 만 명 764 801 810

식량작물생산량 만M/T 402 389 422

명목국민총소득 억 달러 231 126 158

1인당 국민소득 달러 1,142 573 714

경제성장률 % -3.7 -1.1 6.2

농림 어업 % -10.2 4.1 9.1

광공업 % -2.9 -3.9 9.9

제조업 % -1.5 -3.1 ․

전기,가스,수도 % -2.2 -9.2 ․

무역총액 억 달러 47.2 14.4 14.8

수출 억 달러 19.6 5.6 5.1

수입 억 달러 27.6 8.8 9.6

무역의존도 % 20.4 11.4 9.4

총외채

총외채/GNI

억 달러

%

78.6

34.0

121

96.0

122.9

77.8

에너지 총 소비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백만 TOE

TOE

23.9

1.18

14.0

0.64

15.0

0.67

발전조비용량

발전량

만 kw

억 KWH

714

277

739

170

739

186

원유도입량

정유능력

천 배럴

천 BPSD

18,472

70

3,694

70

2,323

70

하여 작성한 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는 [표 2-1]과 같다.

[표 2-1]1990년대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출처 :통계청,2000년

7)북한 경제는 어느 한해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이미 장기간에 걸친 연속

적인 침체 위기단계에 진입하였다.지금의 경제상황은 90년대 침체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다.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2009년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는데,화폐개혁에 따른 후유증과

국제사회 대북 경제재제 등으로 2010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더 확대되었다.현재 추세라면

1990～1998년 충격의 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며,특단의 대책

이 없는 경우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인 1992년도의 -7%대에 접근할 가능성이 보인다.(조봉현,

전게서,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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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은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현금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

하게 되었고,햇볕정책을 고수하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눈길을 돌려 남북정

상회담을 개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또한 미국과는 강경자세에서 대화재

개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는데 북한이 강경자세에서 다시 대화재개로 입

장을 바꾼 배경에는 부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전략에 위기를 느끼기도

하였으나 결국은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핵개발을 내세워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

지만 최종목표는 서방 권과 교역을 활성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추구함으로

써 유일체제를 보존 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들어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계획경제체제 하에서는 경제회생

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경제

개혁정책을 단행하였다.이 조치는 임금 및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가격설

정방식의 개편,국가계획수립 권한의 부분적 위임,생산부문의 자율성 일

부 부여,생산자재 시장의 개설,배급제의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북한

경제 전 분야에 걸친 광범위하고도 획기적인 조치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가 바닥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못하고

물가가 대폭 상승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고 탈북자

들은 증언하고 있다.8)결국 북한은 경제개혁조치 등 자체 경제정책만으로

는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음을 인식하고,핵 카드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9)

8)북한은 환율불안에다 상품수급 불균형 심화로 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또한 시장가격의 상승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부 돈 주들은 물건 사재기로 폭리를 노리면서 급 수요를 발생시키고,

다른 한편6으로는 시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은 급격한 가격변화를 관망하기 때문에 공급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시장거래 자체도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북

한의 상품가격 결정의 핵심 기준이 쌀 가격인데 식량의 절대적 부족과 가격 불안정으로 식량가

격이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쌀 1kg에 1200원 수준이며,화폐개혁 이후 물가사정은 훨씬 더 나빠

졌다.(조봉현,“북한의 경제상황과 사회변화”,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0,pp.29～30.)

9)이처럼 북한은 지금 대외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핵 카드 사용의 부작용으로 오히려 국제

사회의 대북금융제재,대북지원 감소,외자유치 불투명으로 대외지원이 불가한 상황이다.게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조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실제 투자가 거의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다.유럽 및 아랍권 기업들의 북한 지하자원 건설,유전개발 투자 계획은 더

이상 진척이 없고,몽골 정부의 나진항 투자 계획도 완전 중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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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방국가와의 교역 확대

북한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서방 외교를 강화하기로 정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는바,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자주․친선․평화를 표방하

며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친선관계를 맺는다는 대서방 외

교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서방국가들로부터 외

면당하자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며 미국과의 접근을 시도하

였다.그 이후 1990년대 소련 및 동구권 국가의 붕괴와 급격한 대외환경의

변화,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국

제적 고립탈피와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권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미국과는 1988년부터 1992년 사이 북경에서 28차례 참사관급 외교관이

접촉하였고,1994년 10월에는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미국

과의 직접협상 계기를 마련하였다.

일본과는 1991년부터 1992년 동안 8차례에 걸친 국교정상화회담을 재개

한다는데 합의하였으며,1998년 3월 일본 자민당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

는 등 관계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1998년 8월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양국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다가 북․미 관계개선을 계기로 일본 정당대표단과 1999년 12월

평양에서 국교정상화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또한 2000년 이후 부

터 북한은 전 방위 외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외교역량을 집중하였다.

1998년 김정일 체제가 공식 출범하였으나 변화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제적 고립탈피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전 방위 외교가 불가피하였다.그

결과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우리정부의 대북화해정책과 더

불어 북한이 실용주의적 외교정책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2000년 10월 북한의 정치국장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클린턴 미대통령과 회담 후 ‘반테러 공동성명’을 발표

하였고,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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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였으나,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AsixofEvil)으로 표현하는 등 대북강경책을 표방함으로

써 양국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준비된

핵 카드를 이용하여 대미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다.

일본과는 2000년 수교회담을 재개하고 동년 9월 ‘일본인 처 고향방문 사

업’을 추진하는 등 관계개선에 적극성을 보여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

이 개최되기도 하였다.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및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다시 정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10)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5월과 2001년 1월 두 차례에 이어,최

근에는 2011년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집권 이후 7번째로 중국을 방문하

는 등 양국간 선린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럽 연합 국가들에 대해 뚜렷하게 전 방위 외교를 강화하

여 2001년 1월부터 2003년간 15개의 유럽 연합 국가 중 프랑스와 아일랜

드를 제외한 13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북한과 수교관계에 있는 서구 선진국 중 상당수의 국가들은 북

한의 테러 및 핵문제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김일성 주석

의 유훈”이라고 하면서 “우리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11)

북한의 최대 목표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가 반드

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며,1960년대 이후 북한이 변함없이

10)정원식 전 국무총리에 의하면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로서 서울과 평양에서 북측대표단과 회담을

했을 때 느낀 점은 북한이 미국 등 서방 권 국가와 교역을 하기위해 우리 한국과 일본을 이용

하고 있는 것 같았다.1992년 1월 평양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는데 그들은 이

러한 유화적 제스처를 통해 서방 권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핵을 가

지고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11)북한은 자국의 법에서도 핵무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북한의 환경보호법(2000년)제7조에는

"핵무기 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사용을 금지하고 환경의 파괴를 막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의 일관된 정책이다.국가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화학무기의 개발과 시험,사용

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정태욱,“북한의 핵보유

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민주법학 제33호』,서울 :관악사,2007,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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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고 있다.2009년 10월 태국에서 개최된 제4회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아세안 16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때 북한은 여전히 최대 당면 목표로 미․북 수교에 의한 북

한체제 안정만을 주장하였다.

핵무기는 국가들의 군사전략 자체의 변경을 가져올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외교적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12)북한은 그들의 생존과 권력

유지의 군사적 수단으로서 그리고 주권과 안전보호를 내세우면서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 하려한다.북한은 핵무장이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고 외부로

부터 오는 위협을 억지할 수 있다면서 “자위를 위해 핵 억제력을 더욱 강

하해 나갈 것.”13)임을 역설하고 있다.

요컨대,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자위권의 원칙에 부합되며,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이라 보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가 자국의 낡고 정체

된 재래식 군사력을 대체할 수 있으며,미국의 핵 공격 및 선제공격을 저

지시키는 유효한 수단이라 여기고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미국이 이라크를 대상으로 선제공격 하였듯이 북한

을 대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긴다.유엔 사찰 팀이 이라크 내

대량살상무기 관련 사찰을 수차례 실시했으나 위배사실을 발견하지 못했

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유엔의 승인 없이 주도적으로 이라크를 선제공격

한 선례는 미국의 다음 번 주 공격표적이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북한 지도부는 미국의 선제공격과 전술 핵무기 사용을 우려하여

핵 억지력 차원의 핵보유 타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치러진 현대 전쟁의 전례에서 소련의 체코슬로바

키아(1968),아프간(1979)침공과 미국의 그레나다(1983),파나마(1989),베

트남(1965～73),이라크(1991,2003)침공 등은 엄청난 핵과 가공할 만한

무기체계를 가진 강력한 군사 강대국이 상대적으로 군사역량이 훨씬 약하

고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

만약에 공격을 받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강대국이

12)길병옥,“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전략과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한국동북아논총 제12권 4

호』,서울 :한국동북아학회,2007,p.9.

13)노동신문,『천만번 정당한 자주권 행사』,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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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잣대에 따라 함부로 침공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이러한

경험에서 북한은 핵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핵무기

를 가지고 있어야 확고한 안보를 구축할 수 있다고 여긴다.

왈츠(KennethN.Waltz)의 상호 억지력과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에 논리적 토대를 두면서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자 하며,핵무기

보유를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정당화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핵무기 제조기술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특히 미국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선제공격을

예방한다는 주장 하에 핵 억지력을 보유하고자 하는 북한의 핵보유 의지

를 꺾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제 2절 북한의 핵문제 관련 위기관리

1.1차 북한 핵 위기

1)북핵문제와 NPT

제1차 북한 핵 위기사태를 통하여 미․북 핵협상의 진통을 거치면서 ‘제

네바 기본합의’에 이르게 되었다.국제사회는 1970년 3월 5일 체결된 핵확

산방지조약(NPT)을 통해 미국,소련,중국,영국,프랑스 등 소위 5대 핵

보유국(P-5)이외 국가에 핵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이는 모든 비핵국가들에 대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목적 외 군사적 목적의 핵무기 제조를 금지하자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들이 NPT에 가입하지 않

고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여 핵보유국이 되는 등 본 조약의 한계성이 있

으나,오늘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도 소련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1985년 12월 12일 NPT

에 가입한 바 있으나,북한은 NPT에 가입한 이래 국제조약의 규정을 반

복적으로 위반해 왔으며,14)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기피하면서 핵개발을 추

14)NPT제 2조는 ‘비핵국가는 핵무기를 제조 또는 획득하지 않는다.’는 것과 제 3조에서는 ‘NP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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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였다.결국 IAEA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

언 합의 등 불리한 여건의 변화에 따라 NPT에 가입한지 무려 6년이 지난

1992년 1월 30일에야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였고,이에 따라 IAEA의 임

시사찰이 실시되었다.15)

북한의 핵문제는 1989년 9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에 의해 영변

의 핵개발 문제가 알려지면서 국제적 이슈로 부각 되었는데 북한은 핵문

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한

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해 왔다.

이러한 논거에 따라 NPT에 가입한 북한이 18개월 내에 IAEA와 ‘안전

조치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핵위협을 계속 증대

시켰기 때문에 체결을 미루어 왔다고 주장을 하면서,미국에게 한반도에서

의 핵무기 철수,북한에 대한 핵위협 중지,법적인 안전보장 공약,동시사

찰 등을 요구했다.

2)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80년대 말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노태우 정부와 북한은 양측 총

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

라 1991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며,남북관계를 규율하

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북한 핵문제는 이러한 남북대화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에 결정적으로 영

가입한 비핵국가는 18개월 이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핵시

설,핵물질,핵 활동에 대해 신고하고 사찰을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5)1980년대 후반 북한의 적극적인 핵개발 의혹에는 IAEA의 신중치 못한 행동에도 부분적인 책임

이 있다는 지적이다.북한이 1960년대 소련이 공급한 소형 원자로에 대한 사찰에는 합의하였지만,

1985년 NPT에 가입 전까지는 NPT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없었다.또 북한은 NPT 가입 후

IAEA의 핵안전협정 가입을 결정하고 18개월 내로 핵시설 사찰 목록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IAEA측의 실수가 발생하였다.IAEA는 북한이 NPT가입 직후 북한의 전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문(Type153)을 보내야 하나 개별 시설 사찰에 관한 협

정문((Type66)을 보냈던 것이다.이로 인해 IAEA가 다시 Type153을 보낸 것은 1987년 6월이었

고,그에 따라 북한이 요구한 1988년 12월까지 유예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이 1992년 IAEA와 핵사찰을 합의할 때까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이루어지

지 않았다.그 기간에 소련 해체 등 북한의 핵개발을 불러일으킬 국제질서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

었다.IAEA와 미국 등 서방 정보당국은 북한이 약 6년간 영변의 핵 시설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

요한 연구와 모종의 실험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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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남북고위급회담이 본격화 되자 미국은 북

한 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였다.이

에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테두리 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립하고 남북한 상호 핵사찰 문제의 해결을 추진하였다.

1991년 1월 17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위협을

하지 않을 것이며,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보장’(NSA :NegativeSecurity

Assurance)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비핵국가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

였다.그리고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대통령은 전 세계 지상 및 해상기지

의 모든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철수를 발표하였다.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1991년 11월 8일 일방적인 ‘비핵화선언’에 이어

12월 8일 한국 영토 내에 핵무기가 단 1개도 없음을 확인하는 ‘핵무기 부

재선언’을 하였다.이런 배경 하에서 남북 간 핵협상이 1991년 12월 26일

개시되었고,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6)에 합의하였으며,1992

년 1월 2일 정식 서명을 거쳐 2월 19일 발효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남북 간 상호사찰 규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핵통제공

동위원회회의가 3월부터 개최되었다.그러나 사찰의 범위,빈도,방식 등

여러 현안들을 둘러싸고 논쟁만 계속되다가 결국 아무런 합의도 없이

1993년 1월 말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3)1차 북한 핵 사태

1992년 1월 체결한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이 그해 4월에 발효됨에 따

라 북한은 동년 5월 핵물질 및 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IAEA 사무국에

제출하였다.IAEA는 북한의 최초보고서 내용을 현장 검증하기 위해 1992

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6차례 임시사찰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IAEA 사찰단은 임시 사찰과정에서 북한이 제출한 최초보고서

내용과 ‘중대한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17)그러나 중대한 불

16)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①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

사용금지,②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③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금

지,④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대상에 대해 사찰 실시,⑤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다.

17)북한의 최초보고서에는 영변의 5MW 연구용 원자로의 손상된 연료봉으로부터 단 1차례의 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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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문제가 해명되지 않음에 따라,IAEA는 북한이 비밀리에 추출한 Pu

의 구체적 시기와 정확한 양을 검증하기 위해 재처리 Pu의 폐기물을 은닉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2개의 액체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액체 폐기물’이란 재처리시설에서 화학적 방식으로 Pu를 농

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서 여기에는 재처리 시기나 용량 등을 계측할 수

있는 방사능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2개 시설을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시설들이 ‘군사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IAEA 사찰을 완강히 거부하였다.18)

이에 1993년 2월 25일 IAEA 이사회는 추가 정보의 확보를 위해 북한에

특별사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1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그러나 북한은 IAEA의 주권 침해와 불공정성을 명분으로 삼

아 특별사찰을 거부하며 1993년 3월 12일 NPT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NPT 탈퇴라는 급박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국제사회는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며,남북협상을 통해 해결하려던 북핵문제는

결국 우리 정부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특히 냉전 종식 이후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최우선 안보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NPT체제의 항구적 유지를 추진하고 있

던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NPT탈퇴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었다.

1993년 3월과 4월 IAEA 특별이사회가 개최되어 북한의 NPT탈퇴 선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이 문제를 UN 안보리에 회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UN 안보리는 4월과 5월 북한에 대해 NPT 탈퇴를 재고하고 NPT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3개월 동안의 과정에서 북한은 IAEA 대신 미국과 직접협상을

요구하였다.이는 냉전종식 이후 국제적 고립,경제난 등으로 체제 위기에

직면해 있던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체

리를 통해 90g의 플루토늄(Pu)을 추출했다고 신고했는데,IAEA가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채취한 샘

플을 정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 3차례(1989,1990,1991년)에 걸쳐 10～14kg의 Pu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이다

18)북한은 IAEA사찰이 개시되기 직전에 2개 시설물에 대해 은폐작업을 실시하였는데,1개 장소는

전체를 흙으로 덮고 그 위에 많은 나무를 심었으며,1개 장소는 흙으로 덮은 후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은폐하였다.그러나 미국의 첩보위성은 그 은폐과정을 낱낱이 감시하고 있었다.



- 19 -

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19)하려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NPT 유지차원에서 북한의 직접협상 요구에 호응하였고,

갈루치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교부 제1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단계 북․미 고위급회담이 6월 2～12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북․미간 협상결과 6월 11일 북한이 NPT탈퇴를 유보하는 대신 미국은

무력 불사용,공정한 핵 안전조치의 적용,주권 존중 및 내정 불간섭 등을

약속한 ‘북․미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북핵문제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NPT 탈퇴선언이 발효되기 하루 전에 NPT 탈퇴 효력을 정지하

는데 합의하였건 것이다.그러나 이 합의는 훗날 북한이 ‘NPT 회원국도

아니고 비회원국도 아닌 특수지위’라는 명분으로 NPT상의 의무를 자위

적으로 무시하는 고질적인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후 7월 14～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에서 북한과 IAEA간에 사찰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8

월과 9월 IAEA와 북한 사이의 사찰방식에 대한 협의가 수차례 이루어졌

으나 북한이 핵사찰을 거부함으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어 9월과 10월 IAEA 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에서의 ‘안전조치의 지속

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특별사찰 수락을 촉구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였고,UN총회에서도 11월 1일 IAEA 사찰에 대한 북한의 협

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압력으로 1994년 1월 초부터 IAEA와 북한 간에 6차례

협상이 재개되었고,2월 15일 사찰방식에 대한 합의와 함께 북한은 IAEA

가 요구하는 영변지역의 7개 시설에 대한 사찰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에 따라 IAEA 사찰단이 1994년 3월 초 영변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중대한 불일치’를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

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사찰을 끝내 거부하였다.

결국 IAEA는 3월 15일 사찰단의 철수를 지시하는 한편,북한의 핵 활

동에 대한 규명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공식 선언하였다.이런 와중

19)미국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극단적 행동을 보여 왔던 북한의 과거 행태,경제난을 회복하

기 위해 불량국가나 테러집단에게 핵물질을 판매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의 핵개발 및 보

유는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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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북한은 3월 19일 개최된 제8차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남한이

북․미 회담을 파탄시키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전쟁이 나면 서울은 불바

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처럼 제2단계 북․미 고위급회담 합의 사항,남북대화,IAEA와 북한

간의 협상이 원점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어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4)미․북 ‘제네바 기본합의’

이와 같이 긴박한 상황에서도 결국은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와 북한

핵 동결이 이루어졌다.20)북한은 1994년 6월 18일 카터-김일성 회담에서

제3단계 미․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완전한 핵투명성을 보장할 용의가 있

으며,특별사찰은 미국의 경수로 제공 약속 및 핵무기 불사용 보장 시 논

의 가능하며,미․북 대화가 계속되는 한 IAEA 사찰관 및 사찰장비 잔류

를 허용하는 한편,제3단계 고위급회담을 6월 22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8월 5일부터 제3단계 고위급회담이 재개되었고,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를 채택함으로써 제2차 북핵 위

기사태는 일단락되었다.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한

미․북 간 직접대화,미․북 관계개선,안보우려 해소,경수로 지원을 통한

에너지난 해결 등 정치․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미국도 북한의 NPT 탈퇴를 저지하고 북한의 현재 및 미래 핵 활

동을 동결하여 1995년 NPT무기한 연장 검토회의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

서 NPT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게 되었다.

제네바 기본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동결 및 경수로 제공과 함께 북․

미 관계개선을 포함하고 있는데,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2,000MW 경수

로 제공을 위해 설립된 ‘한반도 에너지개발구’(KEDO)와 북한 간에 1995년

12월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0)즉,이러한 긴박한 위기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급반전 하였다.6월 15일부터 18일까

지 방북하였던 카터 전 대통령으로부터 클린턴 대통령에게 걸려온 전화에서 김일성이 북핵문제

에 대해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전해온 것이다.클린턴 대통령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북

한이 영변의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할 것과,협상은 북한 핵위협의 영구 제거를 위한 것이어야 한

다는 미국의 입장을 전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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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96년 4월 IAEA 감시 하에 8천여 개의 사용 후 연료봉 봉인작

업을 개시하였으며,1997년 8월 함경남도 신포지역에 경수로 부지공사가

착공되었고,2000년 2월부터 한국형 원자로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2002년

10월까지 약 40%의 공정을 보였다.

그러나 제네바 기본합의는 한국전쟁 이래 누적되어 온 상호 간의 불신

속에서 맺은 정치적 합의로서 그 이행과정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우선 경

수로 건설의 목표시한을 2003년으로 설정하였으나,각종 장애요소가 돌발

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었다.

요컨대 6개월 내로 체결하기로 하였던 경수로 공급협정이 14개월 소요

되었고,북한에서 공사하기 위해 필요했던 통행․통신 등 각종 의정서를

협상하는데 수년을 허비하였다.

그리고 경수로 공사 착공에 앞서 항만,도로,전기,근로자 숙소 등도 새

로 건설해야 했으며,그 과정에서 1996년 9월 북한 잠수함의 강릉 침투사

건으로 인해 경수로 부지조사 작업이 수개월 중단도기도 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행,NPT잔류 및 IAEA의 안전조치

협정 이행 합의도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2002년 10월 제임스 케리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중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농축(HEU)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인함

에 따라 제2차 북핵 위기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경수로 사업과 KEDO의 운

명이 다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21)

2.2차 북한 핵 위기

제2차 북한 핵 위기사태 발생의 근원은 미 클린턴 행정부에서 부시 행

정부로의 정권교체 당시부터 잉태되고 있었다.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과 ‘제네바 기본합의’에 대해 비판해 왔던 공화당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대

북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1)2차 북핵 사태 진전에 따라 2003년 11월 KEDO는 경수로사업 일시중단 결정에 이어 2006년 2월

경수로사업의 완전 종료를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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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1년 6월 6일 부시 대통령은 재검토한 대북정책을 발표하

였다.그 내용은 ‘북한과 협의할 사항은 핵동결에 관한 기본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한 및 미사일 수출금

지,재래식 군사력태세 등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호

응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인민을 돕고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 행동에 의한 일괄타결을 요구했던 북한은 부시의 대북정책

이 북한을 무장해제 시키는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강력 반발하였다.

2002년 1월 29일 부시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이란과

함께 ‘악의 축’(AxisEvil)으로 규정하였으며,9월 보고된 ‘국가안보전략서’

에서는 미국과 우방국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이러한 위협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공

격 가능성을 천명하였다.

이처럼 부시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이 강경한 색채로 변화되면서 북․미

간에도 ‘제네바 기본합의’와 관련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다.‘제네바 기

본합의’에 불만을 갖고 출범하였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IAEA사찰

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사업의 추진이 곤란하고 ‘제네바 기본합의’

도 파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부시 행정부가 특별사찰을 주장하자 북한은 그동안의 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였고,북․미간 긴장으로 인해 ‘제네바 기본합의’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었으며 그것이 폭발하는 데는 얼마 가지 않았다.

2002년 10월 3～5일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등 각종 협정들을 위반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

늄 농축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보를 제시하자 북

한 관리들이 이를 시인함에 따라 2차 북핵 사태가 발생하였다.22)

북한의 농축우라늄개발 프로그램은 1992년 남북 간 합의한 ‘한반도 비핵

화 공동선언’및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

위였으며,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2002년 10월 16일 북한의 농축 우

22)Kelly차관보 방북 중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

대정책이 계속되면 핵무기는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 있다”고 대응한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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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개발 프로그램은 ‘제네바 기본합의’위반으로 규정하면서 핵개발 포기

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요구를 거

부하는 한편 ‘북․미 불가침협정’체결을 주장하고 나왔다.2002년 11월 14

일 미국의 NSC 및 KEDO 집행이사회는 12월분부터 중유제공의 중단을

결정하였으며,11월 19일 개최된 IAEA 정기이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안

전조치협정의 신속한 이행과 농축우라늄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였다.

이 와중에 12월 10일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 ‘서산호’

를 스페인이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북한은 2002년 12월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IAEA의 영

변 핵시설에 대한 감시․봉인장비의 철수를 요구하면서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영변 핵시설의 가동과 중단된 핵시설의 건설 재개를 선언하였다.

2002년 12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북한은 동결된 영변 핵시설 중

5MW 원자로,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핵 연료봉 제조공장,사용 후

연료봉 보관 수조 등 4개 시설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카메라 작동을 정

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월 27일에는 IAEA 사찰단원 추방 및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준비에 대

한 결정을 발표하고,12월 29일에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네바 합의’파기로

NPT탈퇴 유보 조치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고 주장한 후 12월 31일

영변 핵 단지에 상주하던 IAEA사찰단을 추방하였다.

2003년 1월 6일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핵시설 봉인․감시 장비 복

원 및 사찰관 복귀 이행 등을 촉구하며 북핵문제를 UN안보리에 상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마침내 북한은 성명을 통해 NPT탈퇴를 선언하였다.23)

2003년 2월 12일 IAEA 특별이사회는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추가적 불이

행 상태를 선언하고 북한의 핵물질 전용여부에 대한 검증의 불가능성을

UN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3)2003년 1월 10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993년 조․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

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NPT탈퇴효력이 발생

하게 되었으며,또한 NPT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3조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 구

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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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2003년 2월 26일 영변의 5MW 원자로를 재가

동하는 한편,2003년 4월 18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가 이

미 선포한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부터 핵 활동을 재개함에 따라,그리고

지난 3월초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에게 중간통보를 해 둔 바대로 이제는

8천여 개의 폐연료봉에 대한 재처리 작업이 마지막 단계까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NPT 탈퇴선언과 사용 후 연료봉의 재처리 감행과 함께 2003년

2월 18일과 3월 5일 ‘정전협정’탈퇴,2월 24일과 3월 10일 미사일 시험발

사,3월 2일 공해상에서의 미국 정찰기 요격 등 극한 상황조성으로 인해

한반도 안보정세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와 같이 파국으로 치닫는 사태악화에 대해 한국․미국․일본․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가들 간에는 다자대화를 통한 접근법에 공감대가 형성되

기 시작하였다.

2003년 4월 12일 북한이 대화형식에 대해 신축적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4월 23～25일간 미국․북한․중국은 북경에서 3자회담 및 북․미간 비공

식회동을 가짐으로써 첫 번째로 공식적인 다자대화가 개시되었다.이후 북

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상과 대결이 넘나드는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3.장거리 로켓발사

북한의 로켓발사는 장거리 발사능력 과시24),대량살상무기 운송수단 확

보,정치군사적 효과 및 내부 체제결속 강화와 함께 북․미간 직접 협상을

유도하면서 대미 협상력을 고조시키려는 배경과 원인에 따라 추진되었다.

북한은 위기고조 행위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

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해 북․미간 양자협상을 조속히 실현하려는

강경 기조를 취하고 있다.이는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이 대북문제

24)북한의 로켓발사를 통해 장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능력을 추정할 수 있는데,북한이 발사한 로켓

은 1단과 2단이 정상 작동함으로써 단 분리와 엔진제작,추력조절,자세제어 등의 문제를 대부분

해결한 것을 보여줬으며,2단과 3단의 개량을 통해 성능이 우수한 로켓을 제작할 수 있다.(장용

훈,“북,핵능력 제고 후 대미협상 새판시도 전략”,『연합뉴스』,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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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하고 무시정책을 취한데 따른 조급증에서 비

롯된 것인데,이는 오히려 북․미 협상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방해한 결과

를 낳고 있다.미국은 유엔 상임이사국결의안 1718을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 추진에 단호한 자세를 취하였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였지만 새로운 결의안 채택을

원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그

대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채택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그 결과 결의안 1718과 의장성명을 토대로 대북제재를 단행했는데,

그 일환으로 유엔안보리는 핵미사일 개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 북한의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단천상업은행,조선용봉종합회사 등 세 기업을 선

정해 제재하기로 결정하였다.25)

이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는 3개 기업에 대한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다.이들 기업의 자산동결 액수는 3,17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26)더군다나 이 조치에 따라 유엔회원국들은 이들 기업과 금융

경제거래를 금지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다.이러한 제재조치가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데 대한 확신은 없으나 이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6자

회담을 거부하였다.또한 반작용의 일환으로 핵시설 재가동과 폐연료봉 재

처리 방침과 추가 조치로 제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맞대응 했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단호한 자세를 취해왔다.그렇다고

협상의 문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라 위협행위가 있다하더라도 외교적 접

근을 추구하며,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비록 단기적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기가 어렵겠지만 북한이 핵 회담을

2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그동안 제재 기업 수를 놓고 논쟁이 있었다.미국과 일

본은 각각 11곳과 14곳씩 북한 기업 제재를 요구하였고,6자회담 등을 감안해 대북 제재에 신중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온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기업 지명에 반대했었다.결국 타협안으로 핵

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의 3개 기업이 선정되었다.(김현준,“안보리,대북제재 기업 3곳 선정”,

『연합뉴스』,2009.4.25.)

26)장용훈,“대북제재 북한기업 ‘제2경제위’소속”,『연합뉴스』,200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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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미국의 무시전략에서 대화와

협상을 위한 극적인 상황반전을 취할 시 북한도 극단적 행위보다는 실리

추구를 위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4.핵 실험

1)1차 핵실험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고 사전에 외무성 성명을 통해 예고하고 6일 후

에 핵실험을 강행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었다.최초의 핵실험을 사전에 예고

한 나라는 전 세계 9개 핵보유국 가운데 북한이 유일하다.

2006년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첫째,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앞으로 안전성이

철저히 담보된 핵실험을 하게 된다…….미국의 극단적인 핵 전쟁위협과

제재 압력 책동은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방어적 대응조치로써 핵 억제력

확보의 필수인 공정상 요구인 핵실험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둘째,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다…….우리

는 언제나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핵 전파방지 분야에서 국제사회 앞

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다."

“셋째,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

적인 핵 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

할 것이다…….우리의 최종목표는 조선반도에서 우리의 일방적인 무장해

제로 이어지는 ‘비핵화’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비핵화이다."

상기와 같이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바대로 북한의 핵실험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렸지만 최초의 핵실험에서 목표했던 파괴력(TNT

4kt)의 25%에 해당하는 파괴력(TNT 1kt)을 얻은 것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중국의 전문가들은 첫 실험으로는 나쁜 결

과가 아니며,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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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 핵실험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매체를 동원하여 남한의 대북정책

과 한․미동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 왔다.

2009년 1월 30일 조평통은 ‘남북 간 정치․군사적 합의 무효화’를 선언

27)했고,1월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남 전면대결

태세 진입’을 선포했으며,보름 뒤인 2009년 2월 2일 “남한과 동북아 주둔

미군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핵을 폐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 가운데,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공언대로 추진되었다.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 핵실험을 감행28)하였

는데,이날은 2009년 4월 29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UN안전보장이사회

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의 조치를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지

채 한 달이 넘지 않은 날이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이 성공적이었고,핵무기 위력이 강화되었다고 자평한

것처럼 제1차 실험 때보다 향상된 폭발력과 기술수준을 보여 주었다.

핵실험은 로켓발사 이후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

를 보내면서 위기를 고조시킨 것이다.이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직면한

북한에서 핵을 수단으로 군부가 밀어붙이기식 행위를 통해 대내결속을 강

화하고 후계문제를 군부 주도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로부

터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였다.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결의 1874를 내놓았다.이는 무기금수 및 수출

통제,화물검색,금융경제 제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며,제재 범위는 안보

리 대북 결의안 1718보다 넓어지고 수위도 한층 올라 간 것이다.29)

27)조선중앙방송,2006.1.30.

28)“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체 98년 5월 25일 또

한차례의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이번 핵실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 새로

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조선중앙통신,2009.5.25.)

29)장용훈,“북,재처리로 ‘핵 억제력 강화’위협 행동화”,『연합뉴스』,200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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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이러한 제재조치를 강력 비난하면서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

치를 선언하였다.이는 다시 위기고조 행위를 통해 맞대응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다.

제 3절 북한의 대내외 환경

1.대내외 정세

1)대내 정세

북한은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내세워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노동

당 일당독재체제이다.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구조적 문제,경제난 악

화,국제적 고립 등으로 체제불안정이 가중됨에 따라 북한은 선군정치 노

선을 강화하고 총역량을 결집하여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꾀하고 있다.

2008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된 후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대규모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체제를 결속하는데 주

력해 왔으며,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개최된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김

정은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 하였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30)이후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제한

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제를 회생시키지 못하였다.더욱

이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로 경제난

이 더욱 가중되고 국가재정난이 심화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존속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시행한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31)등 총동원 방식의 경제회생 노력도 실질적

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32)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으나 급격한 물

30)1990년대 악화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북한이 2002년 7월 1일부로 시장경제 소요를 부분적으로

도입한 경제개혁 조치를 말한다.

31)2009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국가적 노력동원운동으로 150일 전투는 4월 20～9월

16일,100일 전투는 9월 23일～12월 31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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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승,경제활동 위축,민심 이반 등으로 실패하여 오히려 사회적 불안

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자본주의 등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주민

들의 사상이 이완되고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었으며,접경지역 탈북

자가 늘어나는 등 체제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김정일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주민

동원과 사상학습 강화 등의 주민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어 체제불만 세

력이 김정일 체제에 저항할 만큼 조직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2)대외 정세

북한은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체제 생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09년 5월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33)채

택과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카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사회

를 대상으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지원 중단으로 북한의 경제난은 가중되고 있으

며,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중단상태에 있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여 체제유지와 경제회생 기회를 살리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데,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과 2010년 5월과

8월 김정일의 방중 등을 통해 중국과의 전통적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있으

며,미국에게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미․북 양자회담을 통한 체제 보장

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으나,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면서 북핵 폐기를 요구

하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에 부딪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안보상의 전략적 이익 확보와 경제적 실리 획득을 위해 상

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의 더 강화된 대복제재를 초래하게

되었다.북한은 역내 국가들 이외에도 아프리카․중남미 등 비서방권 국가

들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해 나가면서 유럽 국가들의 대북 투자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32)2009년 11월 30일 구권과 신권을 100:1로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치였다.

33)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9년 6월 12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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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남 정책

북한은 2009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계속 주장하면서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내세워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실

리를 취해 왔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우리의 대북정

책을 적대정책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 대남 강

경정책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08년 초반부터 개성공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우리 측 당

국자의 일방적인 추방(2008.3.27),판문점 직통전화 단절(2008.11.12),

군사분계선 육로 통행 차단(2008.12.1)등 강경조치를 취하였다.이어 북

한은 2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09년 상반기까지 전면대결태세 선언(2009.

6.12),정치․군사합의 무효화 선언(2009.1.30),서울 불바다 발언(2010.

1.),금강산 남측 자산동결(2010.4.8)등 도발과 강경조치를 자행하였다.

북한은 2009년 하반기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을 해소하

고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으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대남 강경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결과 대청해전(2009.11.10)34),서해 NLL항해금지구역 설정 및 해안

포 사격(2010.1.),금강산 남측 자산동결(2010.4.8)등의 도발과 강경조치

를 자행하였다.북한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약 2.5Km의 우리

영해에서 초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하여 침몰시켰다.

우리 해군장병 46명이 전사한 이 도발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었고 7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

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와 공조한 우리의 대북

조치에 대해 전면전,3차 핵실험을 운운하면서 위협하였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연평도의 해병부대와 민간인 거주지에 무차별로

170여발의 포격을 자행하였고,우리 군은 K-9자주포로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였다.이 도발로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

며,민간이 2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일본․독일․영국․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민간인까지 살상한

34)2009년 11월 10일,북한 경비정 1척이 대청도 동쪽해상에서 NLL을 침범하여 우리 고속정의 경

고사격에 대해 조준사격으로 도발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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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이와 같이 북한은 전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

로 우리 내부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관계의 갈등을 조장하고,핵개발을

포함한 대남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북한은 2008년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 비난

하면서,‘비핵․개방․3000’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즉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비핵․개방․3000’공약에

대해서 “우리의 핵 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

히 황당무계하고 주제 넘는 넋두리로서…….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

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 공세는 나날이 격화되고 있다.금강산 관광객 피격사

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적십자 직통전화 단절,개성공단 폐쇄위협 등으

로 비난공세를 강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햇볕․포용정책을 계승하도록

압박하였다.

우리 정부가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은 12월 1일 ‘중대조치’

를 취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개성공단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관리위 직원 50%

철수,둘째,건설․봉사업체 등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 절반 축소,셋째,

100만평 경계주변을 포함한 경협․교류협력 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 엄

격 제한․차단,넷째,참관․관광․경협 등을 목적으로 한 육로통행 제한

차단,다섯째,남북경협협의사무소 폐쇄,여섯째,현대아산이 진행하고 있

는 개성관광 중지,일곱째,봉동～문산 철도열차 운행중지 등이다.

2.김정은 후계체제 구축

1)김정은 후계체제 등장의 의미

2010년 9월 28일 김정은은 당 대표자회의를 통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

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공식 출범하였는데,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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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월 후계자로 내정된 지 약 20개월 만에 국내외적으로 공식화 한 것이

다.김정은 후계체제가 등장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8월 이

후 악화된 김정일의 건강문제로 생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4년 후계자로 내정되고 바로 6년 후인 1980년

공식화 된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35)김정은의 등장이

파격적인 것은 비단 시간만이 아니다.북한에서 후계체제는 후계자를 선출

하는 것뿐만 아니라,그 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완성할 때 비로소 끝

이 난다.36)고 할 수 있다.

후계자의 조직체계란 첫째,후계자가 자신의 조직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조직공간을 차지하는 것이다.둘째,그 조직공간을 후계자에게 충실한 엘

리트들로 채워 후계자의 자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다.37)

김정은의 조직체계는 우선 그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았

다는 것이 파격적이다.또한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의에서 드러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엘리트 구성보다 북한의 무력과 체제보위 기능을 더

강화시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직지도부가 인사권,검열권,보고권을 틀어쥐고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완수했다면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북한의 현존하는 무력을 총 집결시켜 후

계자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김정은 후계체제가 진행되는 동안 지난 2011년 3월 북한은 남한의 초계

함인 천안함에 대해 잠수정에 의한 어뢰공격으로 우리군 46명의 장병들이

목숨을 앗아갔다.이어 11월 23일에는 연평도에 무차별적 포격으로 세계인

이 천인공노한 반인도주의적이고 탈법적인 무모하고도 잔악한 도발을 감

행하는 등 군사모험을 감행한 바 있다.

2010년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미국에게 우

35)김정일은 김일성이 55세가 되는 1967년 당 선전선동부 과장,1969년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되었

고,김일성이 61세가 되는 1973년 당 조직비서 겸 선전비서가 되면서 사실상 실권을 장악했다.

36)북한의 세습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고 보는데,1단계는 국방위원회,2단계는 노

동당,3단계는 내각,4단계는 주민대상으로 후계 작업을 진행하여 북한이 공언해온 2012년 강성대

국 진입 시 김정은 후계체제를 대내외적으로 공식 출범하는 계획이다.(조봉현,상게서,p.21.)

37)김정일은 1973년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 이미 조직지도부 부장 겸 비서,선전선동부 부장 겸 비

서로 선출되었고 조직지도부를 후계자의 조직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직공간으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그 조직지도부의 엘리트들을 당시 김정일이 맡고 있었던 3대혁명 소조원들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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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김정일 김정은

첫 공식 직함 당 중앙위 위원(1974년) 인민군 대장(2010년 9월 27일)

후계 공식화
1980년 6차 당

대회(38세)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회(27세)

노동당 직위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중앙군사위 위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위원

주석단 등장 1980년 6차 당 대회
당 창건 65주년

중앙보고대회(2010.10.9)

라늄 핵시설을 공개한 것은 모두 이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군사모험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북한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김정은 후계체제를 위한 의도적 행위라 생각된다.

2)3대 권력세습 조기 시행 배경

첫째,김정일의 건강문제에 따른 북한 권력체제의 위기상황일 것이며,

김정일도 부자 세습을 위해 자신의 승계과정을 분석하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2인 지도체제에서 1인 지도체제로 바뀌어 갔는데,1980년대

6차 당 대회 이후 북한의 권력은 실질적으로 김일성․김정일에 의해 분할

통치됐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김정일 위원장이 1974년 첫 당직인 중앙위원을 맡고 1980년 공식 후계자

로 등장할 때까지 6년이나 걸렸지만 김정은은 인민군 대장 직함을 받은지

13일 만에 후계자로서 당직과 주석단 등장까지 매듭지었는데 김정은이 김

정일과 같이 당권을 장악하고 군권을 확보하는 승계과정을 거치기에는 김

정일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당과 군권의 동시 장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밖에 없었

을 것이고,그러한 방법이 당 군사위원회를 주목한 것으로 보이며,김정일

과 김정은의 권력세습 과정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2-2]과 같다.

[표 2-2]북한 김정일과 김정은 권력세습 과정 비교

2010년 노동당 대표자회의 시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 따르면 ‘당 중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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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원회가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 모든 군사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국방

사업 전반을 지도한다.’38)라고 규정해 김정은이 현재의 당 중앙군사위 부

위원장직을 통해 기능이 거의 유사한 국방위원회의 권한까지 거머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군에 대한 당의 통제권을 강화해 김정은이 당을

통해 군을 장악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넓혔다.

따라서 당대표자회를 통해서 당을 정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후계자

로서 권위를 부여하면서 주민들을 교양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금번 개정된 노동당 규약 46조에서는 군내 당 조직의 성격을 ‘인민군은 김

일성이 창건한 혁명적 무장력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당의 영도 밑에 진행

한다.’라고 규정하여 당의 군 영도를 명시하고 군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

고 있다.대표자회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북한체제를 움직이는 김정일 위

원장을 포함한 19명의 최측근들을 임명해 놓고,실질적으로 이들을 지도하

는 부위원장 직위에 김정은을 보직시켜 김정일 건강을 고려시 단숨에 당

과 군을 장악하는 지도자적 지위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둘째는 김정은을 후계자로 조기 등장시킨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은이라는

후계카드를 내세워 미국의 관심을 끌어들인 다음 핵 협상력을 통해서 미

국과의 관계정상 화를 이끌기 위한 의도에서다.

최근 북한은 대미외교와 핵 협상을 주도해 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을

부총리에 임명해 대미 외교라인을 격상시켰고,후계자 김정은에게 대장 칭

호와 함께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다는 뉴스를 의도적으로 미국의

낮 시간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방영하였다.

그리고 2010년 10월 10일 당 창건 65주년 기념식을 치르면서 미국을 비

롯한 서방 취재단 약 80명을 초청한 후 군 열병식을 통해 신형중거리탄도

미사일과 신형지대공미사일 등을 최초로 공개하면서 생중계한 것 역시 미

국과의 핵 협상력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 속에서도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제거하

기 보다는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과 체제안정

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38)북한 노동당 규약,제3장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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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북한 권력체제 안정화 전망

북한체제는 수령이 당과 국가를 지배하는 수령제 국가이고 수령의 영도

를 대를 이어 계속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령 유일지배체제이다.

39)따라서 3대 세습체제는 혈통승계와 수령승계 등 권력승계 전례에 따라

김정일의 권력 세습과 유사한 방식으로 될 것이고 김정은은 수령 유일지

배체제를 이어 나가 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을 개척한 수령들에 의해 순조롭게 발전되어 온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권력승계를 둘러싼 투쟁으로 인해 정치적 위기를 불

러 왔다고 판단했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수령의

후계자 문제가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며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기 위

해 후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나 사회주의 헌법에 최고지도자의 선출에 관한 조

항을 따로 두지 않았고 후계자 선출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 권력승계에 대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며,후계자가 수령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권력승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혈통승계의 방법을 택

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4월 헌법 개정은 김정일이 김정은의 통치공간을 조정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에서 이해가 가능하다.개정 헌법에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

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영도자로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명

시했다.김정일은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를 통치하고 김정은에게 당․군권

을 이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은 2대 세습에 비해 훨씬 순조롭게 안정화40)될 것

39)북한 사회는 수령-당-인민대중이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정점에 최고지도자가 위치하고 있다.따라서 후계자는 이 체제의 계승을 전제로 하여 선정될 가

능성이 높다.다음은 후계자에 대한 김정일 위원장의 언급이다.“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창건하고

혁명을 개척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

질과 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를 내세우고 그의 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변질되지 않고 당

의 위업이 끝까지 수행될 수 있습니다.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교훈은 후계자를 옳게 내세우지 못

할 때에는 배신자들에 의하여 당이 농락되고 그 위업이 파탄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수민,“북한 급변사태 개연성 :내부 요인을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9권』,서울 :세계평화

통일학회,2008,pp.10-11.)

40)소련과 중국,루마니아 등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권력승계 방식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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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된다.김정일의 권위가 김일성처럼 당보다 우위에 있고 당내에서

이미 혈통승계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혈통승계를 공식적 선출방법으로

정당화하는 후계자 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대 세습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3대 세습과정에서 김정일이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느냐는 김정

은의 권력 안정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정

치적 경험이 없으며 지도자로서 자질과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약점이 있다.또한 짧은 기간에 걸쳐 후계자로 되었기 때문에 북한의 지배

계층들의 진정으로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당․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김정일이

사망하게 되면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지배계층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후계체제도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김정은이 당․군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김정일의 보호가 사라진

다면 일부 지배계층들이 도전을 감행함으로써 권력투쟁이 진행될 가능성

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정은은 김정일이 생존 했을 때 최소한 당권을 장악해야 하고 군과 감

시기구를 장악함으로서 지배계층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등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역량과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도전

들을 극복해야 한다.김정일 생존 시 김정일과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으면

서 자신의 권력을 확대시켜야 하고,김정일 사후에는 완전히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통제해야 한다.

또한 지배계층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들의 확고한 지지를 받아야 하

며 점차적으로는 지배계층들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

김정은 체제의 장기적 생존은 경제위기와 핵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을

재생시키기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것인가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일

부 전문가들은 3대 세습자인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하

문에 권력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투쟁이 발생했다.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확실한 권력이양 수

단이 없었고 후계자 선출을 위한 정치적 규칙도 없었으며 후계자가 전임자의 권력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단도 없었다.북한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겪었던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 하고 후계자에 의한 수령의 권위와 권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혈통 승계․

수령 승계를 제도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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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변화를 시도할 가능성

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김

정은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혈통승계의 특성상 김정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닌,

계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지배계층들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급격한 정책변화보다는 현상유지나 제한적 변화를 선호할 가능성

이 있다.김정은은 자신과 지배계층들의 권력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근본적

정치개혁은 추진하지 않고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수령의 권력안

보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김정일 정책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후계체제는 경제위기와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며 후계체제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실패하면 체제 몰락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김정은 체제는 실패

한 북한을 통치하는 과정에서 불안정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한 재생을 위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권력 불안을 야기하고 지배계층의 기득권을 위협할 수도 없

을 것이다.김정은 체제가 정권유지와 지배층의 기득권 보호를 목표로 하

는 한 현재의 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배계층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이들과 강력한 지배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진행 시키려고 할 것이다.

2010년 11월12일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한 데 이

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한 것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특유의

동시다발적 ‘벼랑 끝 전술’로 볼 수 있으며,이것은 3대 세습체제의 조기

구축을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군부 강경파가 충성경쟁 차원에서 공세카드로 사용한 것이다.

북한의 근본적 정책변화가 일어나려면 김정은 후계체제가 지배층의 이

익이 아닌 인민의 이익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그런데 지배층이 자신들

의 기득권을 버리고 인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

은 매우 낮아 보인다.북한 정권이 지배층의 이익이 아닌 인민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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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할 수 있을 때 핵 포기를 통 해 국제사회로 편입되면서 과감한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향후 김정은의 예상 행보

김정일은 2010년 9월 27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김정은을

포함 김경희,장성택,최룡해 등 6명과 함께 대장 군사칭호를 부여하였다.

이어서 이튿날인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의 및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

며,이때 김정은을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2009년 1월부터 김정은 후계자 내정설이 나돈 이후 최근 대장칭호를 부

여 받으며 김정은의 사진이 배포된 것은 이러한 과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상하기 힘든 빠른 진행이며,김정일이 38세가 되어 후계자로서 대외에

얼굴을 드러낸 것과 27세의 젊은 김정은의 최근 대외 노출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후계세습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정일 건강문제로 세습체계를 확고히 하여 체제안정을 구축하고자 모

든 정치적 포커스를 권력승계 문제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북한

내부소식을 전해 온 대북 민간매체들은 북한이 계속되는 조치로서 군복을

입은 김정은 초상화 1,000만여 장을 제작해 놓은 상태라고 전한다.이런

조치는 그동안 ‘청년대장’으로만 알려졌던 김정은이 3대 세습의 후계자임

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물론,이 사진 밑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양 학

습을 강화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9월 30일 공개된 당대표자회의 동영상은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 없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는 데 충분하였으며,앞으로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동 현

지지도 활동사진이나 동영상들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후계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는 시점에서 이들을 묶을만

한 강력한 고리가 필요할 것이다.그동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고집해

온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그것

은 바로 핵문제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측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당 대표자회의가 끝나자마자 박

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2010년 9월 2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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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길연의 발언은

당 대표자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세습공개에 힘을 불어넣기 위

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준비되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핵무기는 자기방어를 위한 억지력”이라며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부여하면서 “선군정치에 의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전쟁터로 변했을 것이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파괴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것은 자국의 핵과 핵무기는

한국의 평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발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전략은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 하에서 6자회담

이라는 대화의 통로보다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그것은 대외적 강성발언으로 권력승계 과

정에서 미국 등 외부의 적을 부각시켜 확고히 구축되지 않은 북한 내부를

결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당대표자회의 이후 유엔에서의 강성발언,한국을 제외한 평

화협정 제안과 성과 없이 끝난 남북군사 실무회담 등을 총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북측의 현재 상황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치적을 위한 첫 포성으로 ‘핵 억지력 강화’를 내세우고

자국의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 어떤 행

동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김정은 치적을 홍보하기 목적 하에 추가 핵실

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강한 적수 앞에서는 더 강

한 포스를 드러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이라는 아직은 독립적

이지 못한 약한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북한은 앞으로 군사적 능력을 포

장하기 위한 제한된 군사적 도발 등이 예측된다.

따라서 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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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사 위협

1)군사지휘구조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106조,제109조에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은

국방위원회로서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을 지도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김정일은 국방위원장과 당 중앙군사위원장,당정치국 상무위원

을 겸직하면서 총정치국,총참모부,인민무력부 등의 군사조직을 지휘․통

제하고 있는데 북한의 군사지휘기구도는 아래의 [표 2-2]과 같다.

[표 2-2]북한 군사지휘기구도

*출처 :국방부,2010국방백서(2010.12.31)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리는 군 조직으로는 호위사령부와

보위사령부가 있는데 호위사령부는 김정일 일가와 노동당 고위 간부의 경

호,평양 내 핵심시설 경비 임무 등을 수행하고,보위사령부는 反김정일

세력을 단속하는 군내 비밀경찰 역할을 수행한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

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인민무력부는 군 관련 외교,군수,행

정,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면서 대외적으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2)군사전략

북한은 주체사상을 명분으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주장하면서 군사

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북한은 1962년 4대군사노선41)을 채택한 이후 군

41)전군 간부화,전군 현대화,전민 무장화,전군 요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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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우선정책을 유지해 왔으며,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한 이후에는 선군정치

를 내세워 대남 우위의 군사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의 기본 목표는 대남 적화통일로서 김정일․김정은 체제가 유지되

는 한 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이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군은 기습전,배

합전,속전속결전을 요체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하면서 우리 군의 첨단전

력과 현대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전술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특수부대,장사정포,수중전력,사이버전 능력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의 집중적인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선별적인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특히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은 평시 국지도발은 물론 전시

핵심 공격수단으로서 우리 군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3)군사능력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의 정규군단,2개의 기계화 군단,평양방어

사령부,국경경비사령부,11군단,미사일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북한은 평양-원산선 이남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으며,그 일부는 북방한계선 일대에 준비된 갱도진지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특히,170미리 자주포와 240미리 방사포 전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

으며,현재 배치된 진지에서 수도권에 대한 기습 집중사격이 가능하다.기

갑․기계화 부대의 주축은 T-54/55와 T-62전차를 개량한 천마호 전차이

며,T-72전차를 모방한 신형전차를 개발하여 작전 배치하였다.신형 폭

풍호 전차 배치에 따라 교체된 노후전차는 후방부대에서 운용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경보병사단42)을 전방군단에 편성하였고 전방사단에 경보병

연대를 추가 편성하는 등 특수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이들

특수전 병력은 현재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이들은 땅굴․

AN-2기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후방지역으로 침투 후 주요 목표 타격․요

인암살․후방교란 등의 배합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북한 지상군

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는 아래 [표 2-3]와 같다.

42)전방군단 예하에 편성되어 있으며,산악으로 침투하여 군단작전에 기여하거나 대규모 배합작전

및 후방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전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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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차 장갑차 야포 방사포 K-61/S형 부교

수량 4,100여 대 2,100여 대 8,500여 문 5,100여 문 3,000여 대

구분 수상전투함 잠수함정 상륙함정 소해정 기타

수량 420여 척 70여 척 260여 척 30여 척 30여 척

[표 2-3]북한 지상군의 주요 장비 현황

*출처 :국방부,2010국방백서(2010.12.31)

해군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 함대사와 13개 전대,40여개 기지,특수

작전을 수행하는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북한 해군 전력

의 큰 변화는 없으나,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해군 전력도 약 6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

치되어 있어 기습공격이 가능하나 독립된 해군 작전보다는 지사군 작전과

연계하여 지상군의 진출지원과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 할 것이다.

수상 전력은 유도탄정,어뢰정,소형경비정,화력지원경비정으로 구성된

수상전투단 또는 단독 함정에 의한 대함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그러

나 대부분 소형 고속함정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약

화되고 원해 작전능력이 제한된다.

수중전력은 로미오급․상어급 잠수함과 연어급 잠수정 등 70여 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기뢰부설,수상함 공격,특수전 부대의 침투지원 임무 등

을 수행한다.천안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은 무기체계가 월등히 앞서

는 우리 군함을 신형 어뢰로 공격하는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전술을 계

속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륙 전력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건조된 공기부양정,고속상륙정 등 총

260척과 소해정 30척으로 구성되어 있다.해상저격여단과 해군정찰대대는

은밀 침투하여 레이더와 해군기지 등 중요시설을 타격하고 상륙해안의 중

요 지역을 확보하여 대형 상륙함이 필요 없는 단거리 기습상륙작전을 지

원할 것이다.북한 해군이 보유 중인 주요 함정은 아래 [표 2-4]과 같다.

[표 2-4]북한 해군의 함정 현황

*출처 :국방부,2010국방백서(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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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전투기 정찰기 공중기동기 헬기 훈련기

수 량 820여 대 30여 대 330여 대 300여 대 170여 대

공군은 공군사령부 예하에 4개 비행사단,2개 전술수송여단,2개 공군

저격여단,방공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1980년 이후 도입한 항공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항공기는 매우 노후 되었으나,신형 전투기 도입 등의 전

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공군은 북한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분할하여 전력을 배치하였으며,

이중 약 40%를 평양-원산선 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하여 우리의 중요 시

설에 대한 기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공군은 전쟁 초기에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우리의 방공자산,보급

로,산업 및 군사시설,국가기반시설 등을 타격할 것이다.특히 AN-2기

DHK 헬기를 이용하여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북한의 방공체계는 공군사령부 예하에 항공기,지

대공미사일,고사 포,레이더 탐지부대 등으로 통합 구성되어 있다.

북한 영공은 4개 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1차적인 방공임무는 비행사

단에 위임되어 있다.평양 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지역에 SA-3,휴전선 일

대와 해안지역에는 SA-2와 SA-5지대공미사일을 다중으로 배치하였다.

전술 고사포는 지상군 기동부대를 방호하고,전략 고사포는 주요 도시,

항만,군수산업시설 등을 방호하기 위해 집중 배치되어 있다.지상관제요

격기지,조기경보기지 등의 레이더 운용부대는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한반도는 물론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방공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시간을 단축하고 정확도를 높

였다.북한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아래의 [표 2-5]와 같다.

[표 2-5]북한 공군의 항공기 현황

 *출처 :국방부,2010국방백서(2010.12.31)

 예비전력은 교도부대,노농적위대,붉은청년근위대,준군사부대로 구성되

어 있으며,14세부터 60세까지 전 인구의 약 30%가 전시동원 대상으로 총

770만여 명에 달한다.북한 예비전력은 아래의 [표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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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병력 비고

교도부대 60여만 명
전투동원 대상

(남자 :17～50세,여자 :17～30세)

노농적위부대 570만여 명 향토예비군 성격

붉은청년근위대 100만여 명 중학교 군사조직

준군사부대 40만여 명
호위사령부,인민보안성

군수동원지도국,속도전 청년돌격대

계 770만여 명 ․

[표 2-6]북한 예비전력 현황

*출처 :국방부,2010국방백서(2010.12.31)

이중 교도부대는 핵심 예비전력으로 편성과 훈련 면에서 정규군에 준하

는 수준이며,정규군의 장비 현대화로 교체되는 주요 장비들을 인수하여

전력을 보강하고 있다.유사시 정규전 부대의 전투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은 핵,탄도미사일,화생무기를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1960년대 영변에 핵 시설을 건설하였으며,1970년대

에는 핵연료의 정련,변환,가공 기술을 집중 연구하였다.

1980년대 이후 5MWe원자로를 가동하여 얻은 폐연료봉을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재처리하여 4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며,2006

년 10월과 2009년 5월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다.

2009년 4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개발을 시사한 이

후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2,000여 개를 가동 중이라

고 주장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 사정

거리 300Km의 SCUD-B와 500Km의 SCUD-C를 생산하여 작전 배치하였

다.1990년대에는 사정거리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 배치하였으며,

2007년 사거리 3,000Km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43)을 작

43)무수단 :북한의 미사일 개발시설이 위치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의 지명으로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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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스커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사거리(km) 500 1,300 3,000 6,700

전 배치함으로써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과 괌 등 주변국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개발에 착수하여 1998년 대포동

1호,2006년에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하였으며,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을 발사하였다.미사일 종류별 사거리는 아래의 [표 2-7]과 같다.

[표 2-7]북한 미사일 종류별 현황

*출처 :국방부,2010국방백서(2010.12.31)

북한은 약 2,500～5,000톤의 다양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전국에

분산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탄저균,천연두,콜레라 등의

생물무기를 자체적으로 배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지속능력과 군수동원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에너지난과 경제

난에도 불구하고 군수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북한은 300여 개

의 군수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이 외에도 전시전환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민수공장은 단시간 내에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전쟁물자는 갱도 비축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며,약 2～3개월 분

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추가 구입과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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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급변사태 가능성

제 1절 북한의 핵개발 능력

1.핵개발 과정

북한은 한국전쟁과 그 이후 미국으로부터 핵공격 위협을 받으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할 필요성을 절감하였다.44)그러나 핵무기

개발은 소련의 견제와 낮은 기술적 수준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북한과 소련은 1955년 2월 2일 과학기술협정,1957년 10월 11일

과학협력협정 등을 맺으면서 핵연구와 관련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1956년 모스크바 인근 Dubna에 핵 연합연구소 설립에 참여하였

고,오늘날 80%의 북한 핵전문가들이 이 연구소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양국은 1959년 맺은 원자력 협정에 근거하여 영변에 핵연구센터를 건

설하고 그곳에 IRT-2000이라 불리는 핵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하였다.

북한 당국의 핵개발 의지는 1961년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발

언으로 공식 표명되었다.1965년 소련 기술자들이 떠난 뒤에도 소련은 영

변의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해 주었다.이 원자로는 최초 2MW의 전력이

었으나 7MW까지 높였다.당시 중국도 북한의 핵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원자로 건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소한 1970년대 중반까지 핵개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

술적․물질적 조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러한 판단은

비슷한 시기 북한이 중국에 핵무기 개발 기술이전과 ‘핵우산 정책’을 제안

한 것으로 뒷받침된다.45)

44)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우월성에 대하여 핵 억지 정책을 취하였고,그리하여 일찍이 1950

년대에 핵무기를 남한에 들고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단계적

후퇴전략의 틀 속에서 핵 타격을 통한 억지전략을 세웠으며,그에 따라 전방의 미 제2사단을 핵

전력을 갖춘 사단으로 재편하였다.1973년에 전진방어 전략으로 전환하였고,이에 따라 핵무기는

전방에서 철수하되 군산 공군기지의 무기고에 통합된 것으로 알려졌다.(정태욱,“북한의 핵보유

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민주법학 제33호』,서울 :관악사,pp.2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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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북한이 그때까지 축적한 핵관련 과학기술 수준과 군수산업을 활용

하여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그것은 박

정희 대통령 집권시절 핵무기 개발에 대응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46)

1970년 노동당 제5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아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지침을 내놓았고,핵 열반응 분야의 연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여기서 1970년대 들어 북한이 핵물질 개발과 관련

된 시설건설에 소련의 참여를 배제하기 시작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

으며,이때부터 소련은 북한의 독자적 핵개발 노력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미․소간에 대규모 핵무기 보유에 입각한 ‘공포의 균형’

이 이루어지면서 동서 양진영의 핵 비확산에 공감대가 조성되기 시작하였

다.1985년 12월 26일 북한과 소련은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경제기술협정을 체결하였다.47)

1980년대 중반 북한 지도부는 핵발전소 건설을 정책과제로 부각시켰다.

이와 같은 정책변화에 작용한 두 가지 주요 요인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과

경제적 이익 때문이었다.남한은 이때 이미 세 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하고 있었고,여섯 기의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었다.반면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정체를 보이고 있었다.

김정일은 1985년 8월 3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연료의 자립과 석탄으로

편중된 문제해소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수력․화력 발전소와 함께

제시하였다.1980년대 후반,냉전 해체가 시작되고 그 여파로 북한의 주변

안보환경이 전반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었는데,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북한의 적

극적인 핵무기 개발시점은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핵개발 과정의 특징을 다음 3가지로 도

45)1975년 4월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주은래 중국 외교부장에게 이같이 말하였고,중국은 과학적

교육 등 제한적으로 응하였다.1977년 3월에는 강성산 노동당 비서가 중국에 핵실험 연구시설과

탄도미사일 개발기구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46)다른 한편,북한이 남한의 핵개발 정책과 대조적인 비핵 이미지 제고 일환으로 1974년 IAEA가

입,1977년 IAEA핵안전협정의 하나인 ‘Type66'에 가입하고 소형 원자로에 대한 IAEA사찰을

수용한 예를 들 수 있다.

47)이 협정은 소련이 북한의 원자력 설계,건축,발전소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제공키로 하고,북

한은 비용지불과 시설의 군사적 적용금지에 합의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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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설 명 규 모 위 치 비 고

1 연구용원자로(ITR-2000) 1기 영변 1965년 가동(2-〉8MWt로 확정)

2 임계시설 1기 영변 0.1MWt

3 5MWe실험용발전소 1기 영변 25MWt(79년 착공,86.1가동)

4
방사화학 실험실

(재처리 시설)

1개소

200t/yr
영변

85년 착공,95년 완공

6층 높이,길이 180m,폭20m

5 방사화학 연구소 1개소 영변 Pu추출,핵연료 가공

6 핵 연료봉 저장시설 1개소 영변 사용 중

7 준 임계시설 1기 평양 김일성대학 5MWe

8 50MWe원자력발전소 1기 영변 85년 착공,95년 완공예정,연기

9 200MWe원자력발전소 1기 태천 89년 착공,96년 완공예정,연기

10 우라늄 정련공장 120t/yr 평산 1982년 가동,폐쇄 예정

11 우라늄 정련공장 120t/yr 박천 1990년 가동

12 우라늄 광산 1개소 평산 매장량 2,699톤

가채 량 400만 톤13 우라늄 광산 1개소 순천

14～ 원자력발전소(경수로) 3기 신포 635MW 3기,계획단계에서 취소

출할 수 있다.첫째,북한은 오랜 시간을 거쳐 핵 관련 기술을 축적해 왔

으며,둘째,초기 외부 의존단계에서 독자적 개발로 발전해 왔으며,셋째,

핵무기 개발은 1980년대 말까지 소련에 의해 억제되어 왔다.

북한에게 1980년대 말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주어진 조건에서 세 번째

가 소멸되고 안보환경이 급격히 열악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그런 점에서

1980년대 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았던

시기라고 분석하고 있다.

2.핵시설 현황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이 건설한 핵시설은 아래의 [표 3-1]에

서 보는 바와 같다.이 가운데 일부는 1992년 NPT 전면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면서 IAEA에 신고한 리스트이며,이 리스트는 이미 드러난 플루토

늄 프로그램과 관련된 핵 시설이다.

[표 3-1]북한의 핵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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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동위원소 생산가공연구소 1개소 영변 미신고

18 미신고 시설 3개소 영변 폐기물 저장소로 추정

19 고폭 실험장 2개소
영변,

태천
플루토늄 잔해 잔존 추정

20 핵에네루기 과학연구센터 1개소 영변 2,000명 근무,62년 설립

21 팽성 원자력 연구소 1개소 팽성 5,000～6,000명 근무,82년 설립

22 박천 원자력 연구소 1개소 박천 최대 8,000명 근무

23 나남 원자력 연구 분소 1개소 나남 1980년 설립

24 원산 원자력 연구소 1개소 원산 ․

25 김일성대학 핵물리학부 1개소 평양 1982년 신설

26 팽성과학대학 핵물리학부 1개소 팽성 1982년 신설

27 김책공대 핵물리학부 1개소 김책 1980년 이전 설치

북한이 신고한 16곳의 핵시설 가운데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과 흑연 감

속로인 5MWe급 시험용 원자력 발전소는 IAEA에 신고한 뒤 가동이 중단되

었다가 최근에 다시 가동되고 있으며,나머지는 운영이 중단되었다.

영변의 IRT-2000시험용 원자로는 계속 가동 중이고,태천의 원전을 비롯

한 3개소는 건설이 중단되었으며,신포에 건설키로 했던 구소련의 VVER형

경수로 3기 대신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따라 한․미․일․EU와 KEDO에 의

한 1,000MWe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은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신고시설 2곳과 5MWe급 원자로에 대한 사찰도 아직 실시하지 못하였는

데 KEDO가 북한의 신포시 금호리에 건설하던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공급되

기 이전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사찰시점과 기

간을 두고 IAEA측과 이견으로 마찰을 빚었다.

3.탄도미사일 위협

탄도미사일은 기존의 다른 재래식 무기체계와는 달리 이를 방어할 수단

이 거의 없는 위협적인 무기이다.재래식 고폭탄뿐만 아니라,생화학 및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용 탄두를 탑재하여 발사가 가능하다.

대량살상용 탄두는 탄착점의 오차가 클지라도 살상효과가 매우 크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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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도시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테러용도로 사용될 경우 심리적 공포를

조장하는 등 현대전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48)

북한은 개발한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보유하고 있다.사정거리 50km인 구 소련제 FROG-5지대지 로켓을 도입

하면서 1969년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여 1976년 중국의 DF-61중

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참여했다가 중국의 미사일 개발 포기로 소련으로

발걸음을 돌렸다.그 후 1979년 소련제 스커드 B미사일을 도입하여 독자

개발하려 했으나 소련의 기술이전 거부로 또다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방으로부터 여러 번 고배를 마신 북한은 1981년 이집트와 미사일 개

발 협정을 맺고 스커드 미사일과 이동형 발사대(TEL)를 도입하는데 성공

했다.북한은 1984년 이집트에서 도입한 미사일을 역설계해 스커드 A를

개발,시험비행을 실시했다.

북한은 스커드 B를 1986～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북한군에 먼

저 배치하지 않고 개발비를 지원해준 이란에 1986～1988년 사이 1백발을

제공했다.이 미사일은 1988년 이란과 이라크의 도시전쟁에 사용됐다.

북한의 스커드 B생산능력은 연간 100발로,보유량은 5백여 발로 추정

된다.스커드 C는 스커드 B의 사정거리를 연장한 개량형으로 현대적인 부

품을 일부 사용하고 연료를 더 싣기 위해 로켓의 길이를 늘였다.이 미사

일은 1,000kg의 탄두를 장착할 경우 사정거리가 400km,700～800kg의 탄

두를 실으면 사정거리가 500～550km가 된다.

북한은 1989년에 스커드 C를 제작,199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

작했는데,이란과 시리아에 60대를 팔았고,월 4-8기를 생산할 수 있다.

북한군은 스커드 B와 C로 구성된 스커드 여단을 인민무력부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이 여단에 27개의 스커드 발사대가 배치돼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1988～1989년 사이에 스커드 C와 병행하여 개발이 시작된 노

동 1호는 사정거리가 1천km나 되는데다 화학무기는 물론 핵탄두까지 탑

재할 수 있어 처음으로 전략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

노동1호는 이전 미사일과는 다른 중국제 DF-3(러시아제 CSS-2)을 본

48) 김병용ㆍ엄종선,“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특징과 우리의 방향”,『국방정책연구 제69호』,서울 :

한국국방연구원,2005,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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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SCUD-BSCUD-C 노동
무수단
(IRBM)

대포동1호 대포동2호

사거리(km) 300 500 1,300 3,000이상 2,500 6,700이상

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

떠 스커드 엔진 4개를 묶어 사거리를 연장했다.노동1호는 1993년 5월 29

일 함경북도 화대군 대포동의 이동발사대에서 동해로 시험발사해 500km

를 비행한 바 있다.

북한은 동북아의 일부와 일본 열도 일부를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노동

1호를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이며,1998년 8월 31일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이 대포동 1호는 1천5백km를 날아

일본 동북방 해상에 떨어졌다.북한은 대포동 1,2호를 1990년 초부터 동

시에 개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험 발사된 대포동1호의 사정거리는 1천5백～2천km로 알려졌으며,미

국 국방정보본부(DIA)는 북한이 개발 중인 대포동 2호의 사정거리를 4천3

백～6천 km로 추정한다.

탄두를 탑재하면 알래스카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 등 서부지역 일부가,

가벼운 탄두를 탑재하면 미국의 대부분 지역이 대포동 2호의 사정권에 들

어간다.핵탄두를 탑재할 경우에는 정상탄두로 해야 되지만 생물 핵무기나

화학탄두인 경우에는 탄두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정확도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스

커드 B는 300km 비행에 450～1,000m의 오차를,스커드 C는 스커드 B보

다 정확도가 30% 가량 개선됐으나 선진국의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낮다.

노동1호는 1,000km 비행 후 오차가 2～4km나 돼 군사시설과 같은 점표

적보다는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대한 무차별적 선제공격에 사용될 가능

성이 높다.대포동 1호도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 오차가 커서 북한은

오차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 3-2]북한의 미사일 제원49)

49) 김태우,“핵위협과 핵우산”,『신아세아 제16권 제3호』,서울 :신아시아연구소,2009,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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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군사용으로서 정확도는 떨어지지만,핵

무기를 장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

계의 구축이 요구된다.50)

4.핵 보유능력

1)플루토늄 프로그램

북한 핵능력 판단의 근거가 되는 플루토늄은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에서

다양하게 평가되어 왔다.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북한이 미국에 제출한 18,822쪽 분량의 핵자료와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2008년 6월에 제출한 핵 신고서는 북한의 핵 현황을 파

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핵자료는 북한이 37kg의 플루토늄을,그리고 핵 신고서는 30kg의 플루

토늄을 추출한 것이라 기술하고 있으며,핵 신고서는 북한이 핵개발에 약

25.5kg을 그리고 2006년 10월 시행된 지하핵실험에 2kg을 사용했다고 명

기되어 있다.

이 자료들에 의해 명기된 플루토늄 분량은 미국 정보기관들이 추정했던

40～50kg으로 신고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이다.더욱이 추출한 플루토늄

외에도 미추출된 플루토늄과 핵시설의 장비 내에 남아있는 플루토늄까지

합산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체 분량은 신고한 양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러나 2009년 5월 실시한 제2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5～7kg정도의 플

루토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51)되기 때문에 플루토늄 추출량은 이전에

산출한 추출량에서 사용한 추출량을 빼면 된다.

플루토늄 분량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플루토늄

50)핵무기가 서울에 사용된다면,전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서울은 경제ㆍ산업의 중심지로

GDP의 21%,금융의 50%,첨단기술 기업의 43%,외국인 투자의 59.3% 등을 점한다.전문가들은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통상적인 기상조건 하에서 서울을 대상으로 20kt급 핵무기가 지면폭발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24시간 이내 90만 명이 사망하고 136만 명이 부상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낙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100kt의 경우 인구의 전반인 580만 명이 사망하

거나 다치고 서울이 거대한 용광로로 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태우,“핵위협과 핵우산”,

『신아세아 제16권 제3호』,서울 :신아시아연구소,2009,pp.17～18.)

51)북한 핵무기에는 5-7kg정도의 플루토늄이 들어가고,핵실험에도 비슷한 양이 필요한데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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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kg을 무기화했다는 정보가52)있는데,핵무기 1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무기급 플루토늄이 5～7kg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으로 핵무기 4～5개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플루토늄의 능력을 보여 주었는데,이와 관련 부시 행

정부는 핵실험이 핵장치를 폭발시킨 것으로 결론지으며 미완의 핵실험으

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북한의 핵능력은 재평가 되고 있다.그

것은 파네타(LeonPanetta)중앙정보국(CIA)국장 지명자의 서면자료를

통해 나타난다.그는 “북한이 지난 2006년 핵무기를 폭발시켰다”고 증언53)

한 바 있는데,이는 핵장치가 아닌 핵무기 폭발실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무기 폭발실험으로 받아들여질 경우,이는 곧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이를 반영하듯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 사령부와

미 국가정보위원회는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보고 있으며,54)엘라바데이 사

무총장 역시 그렇게 보았다.55)

그렇지만 미 국방부와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

하지 않고 있는데,이는 부시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소형 핵무기를 제조한 것에 불과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인정된 바는 없다.

2)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가능했다.인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이 필요했고,이를 위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술을 습득

하는 대가로 자국의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의 근간인 우라늄 기술을 이전

52)해리슨 미 국제정책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이 북한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들은 것을 기준.(Selig

Harrison,"NorthKoreaClaimstoHaveWeaponizedPlutonium,"CNN,January19,2009.)

53)앞으로 미국의 정책목표는 북한의 핵 불용이 아닌 비핵 확산이 될 수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부

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비확산 정책으로 나갔지만 공식적으로는 핵 불용 정책으로 나갔

다.그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54)USNationalIntelligenceCouncil,“GlobalTrends2005:A TransformedWorld,"NIC2008

-003(November,2008),p.62.

55)유지호,“IAEA수뇌부 :북한은 핵무장 국가”,『중앙 Daily』,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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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 것이다.이를 위해 파키스탄 핵무기 아버지로 추앙받는 칸(Abdul

QadeerKhan)박사는 1993년 이후 북한을 13차례 방문한 바 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능력은 플루토늄에 비해 훨씬 작고 현 시점

에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우라늄의 양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다.

핵자료와 핵 신고서는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확산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으며,북한은 오래 전부터 우라늄 프로그램을 부인해 왔다.

북한은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 튜브 140톤

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사실을 미국 측에 시인했지만 로켓탄 등 우라늄

농축프로그램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56)

미국이 믿지 않자 북한은 해명을 하기 위해 미국의 북한 핵 불능화 실

무 팀에게 알루미늄 튜브를 전달하자 거기서 농축 우라늄의 흔적이 발견

되었던 것이다.57)이 흔적은 바로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했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것 외 추가 증언은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의 가동을 알리고 있

다.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의 자서전은 “북한이 파키스탄으로부터 20여

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구입했으며,그 목적은 이를 역설계 해 2～3천개

의 원심분리기를 제작하는 것이다.58)라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칸(AbdulQuardeerKhan)박사는 파키스탄이 2000년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설계도,소규모의 완성된 원심분

리기,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품 구매목록을 북한

에 제공했다.59)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소규모 농축시설과 가스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 우라

늄 생산을 시도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 국가정보국은 북한

이 과거에 우라늄 농축활동을 추진했으며,이러한 활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56)주준형,“북,UEF부인 일관,성 김 과장에도 부인”,『연합뉴스』,2007.12.23.

57) Glenn Kessler,"Uranium Traces Found on N.Korean Tubes," Washington Post,

December21,2007.

58)유미정,“전문가들,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계획에 엇갈린 의견”,『Voiceof

America』,2008.2.8.

59)『파키스탄 칸 박사가 밝힌 북한 핵의 실체』,RadioFreeAsia,2004.4.17.:MunirAhmad,

『ScientistSaysPakistanKnewofKoreaNukeDeal』 Associated Press,July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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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확신하고 있다.60)

상기 증언과 발언을 뒷받침하기에는 관련 정보가 상당히 부족해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우라늄 농

축시설을 건설하고 이를 완전히 가동할시 매년 두 개의 우라늄탄을 생산

할 수 있다.61)는 신중한 예측이 있다.그러나 아직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수준이 실험단계로까지 접어들지 않았고 고농축 실험을 못했기 때

문에 우라늄 핵폭탄 개발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우라늄탄과 플루토늄 탄의 비교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우라늄탄과 플루토늄 탄으로 구분한다.천연 우라

늄에는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가 0.7% 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고,나

머지는 99.3%로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천연우라늄에 포함된

우라늄 235의 비율을 약 2～4%로 높여 주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농축’이

라고 한다.농축과정에는 원심분리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수천 개의 원심분

리기를 1년 내내 돌려야 폭탄 1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다.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는 길이 약 3m,지름 약 20cm의 원통이다.

크기가 작은 만큼 큰 공간이 필요 없다.더욱이 지하시설에 설치할 경우

발견하기 쉽지 않다.농축과정을 통해 우라늄 235를 약 90%까지 고농축

시키면 이것이 고농축 우라늄(HEU)이 되고 여기에 기폭장치를 장착하면

우라늄탄이 된다.

우라늄탄은 소규모 분산․은닉이 가능하고 방사능 누출위험이 없으며,

오래 보관해도 파괴력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 쉬워 원자로 없

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던 국가들은 주로 우라늄탄을 개발한다.62)

플루토늄은 자연 상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원소로서 우라늄 238을 원

60)MichaelMcConnell,DirectorofNationalIntelligence,ConfirmationHearingbeforeUSSentate

IntelligenceCommunittee,February5,2008.

61)ChristophBluth,『BetweenaRockandanIncomprehensiblePlace:TheUnited Statesand

theSecondNorthKoreanNuclearCrisis』 KoreanJournalofDefenseAnalysis,17-2(Fall,

2005),p.90.

62)연합뉴스,2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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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에서 가열하면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만 있다면 언제든지 플루토늄 239라는 핵폭탄의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핵폭탄의 재료로 쓸 수 없는 플루토늄 240으로 변한다.이를 막기 위해서

는 재처리작업이 필요한데,이 작업은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원

격 조종장치와 같은 특수한 재처리설비가 있어야 한다.

플루토늄으로 폭탄을 만들면 우라늄탄보다 중성자를 많이 방출하기 때

문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원자로 시설이 필요하고 동위원소의 불안

정성과 고폭장치의 결합작업에 정밀도를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다.또 핵실

험을 반드시 거쳐야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개발하는 것

이 불가능하고,장기간 보관 시에는 파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63)두 번에 걸친 북한 핵실험은 플루토늄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였다.

5.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평가

북한은 가채량 4백만 톤 규모의 고품질 우라늄 원광을 갖고 있는데 특

히 평산 우라늄광산은 순도 1.5～0.8인 양질의 우라늄을 생산해 내고 있어

핵 원료인 우라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채굴,정제,가

공능력과 양질의 충분한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여 우라늄탄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천연 우라늄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U235가 0.7%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U235를 90%이상 농축하기 위해서 농축기술과 시설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농축 방법은 전기소요로 선택할 소지는

많지 않다.가스 확산법을 선택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커서 외부에 노출되

기 쉽고 레이저법은 북한의 기술이 뒤따르지 못하며,원심 분리법은 대략

의 주요부품을 수입이 불가피하여 외부에 적발되기가 쉽고,노즐방법은 고

농축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63)아시아 경제,2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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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조 방법 핵실험 필요성 사용 실적

고농축우라늄

(HEU)

․천연 우라늄에 포함된

U235의 순도를 90%

이상 농축

․기체 원심분리법 사용

불필요

․1945.8.6일

히로시마 60kg

HEU(TNT15kt)

플루토늄

(Pu)

․사용 후 핵 연료재 Pu

239의 순도를 높인 것

․화학처리로 추출

필요

․1945.8.9일

나가사키 61kg

HEU(TNT21kt)

따라서 북한의 경우는 IAEA가 이라크에서 발견한 전자장 동위원소 분

리기를 사용하여 우라늄을 농축했을 가능성과 소규모 가스 확산법 등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기폭실험 증거는 1980년대 접어들면서 위성사진에 자주 나타나

고 있는데 이 위성사진에 의하면 1983～1991년 사이 핵물질이 없는 모의

탄두의 격발시험 및 천연 우라늄의 기폭장치 실험을 최소한 71회 이상 수

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또 지난 1992년 IAEA 핵사찰팀이 영변 핵

단지에서 북한이 기폭장치 실험을 한 흔적이 있는 여러 곳을 직접 확인된

것으로 보아 북한은 기폭실험도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데,통상 50여

회의 기폭실험을 하면 핵무기 보유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기폭장치 실험이 완료되면 핵폭탄을 설계한 그대로 각종 장치를 모두

조립한 후에 Pu만 넣지 않고 핵실험과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된다.이것을

완제품 시험 또는 Package실험이라고 한다.이 완제품 실험에 직접 참가

한 적이 있는 1993년도에 귀순한 이충국씨는 “당시 이 완제품 실험은 완

벽했다.”고 증언 한 바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실제의 핵실험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북한이 보유 가

능한 핵무기 종류는 플루토늄 탄과 고농축 우라늄탄으로 예상할 수 있는

데,이 두 가지 핵무기 특성 및 사용실적은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3] 핵무기 특성 및 사용실적64)

64)TheWHilliam J.Perryetal“U.S.NuclearWeaponsPolicy”,IdependentTaskForceReport,

62(2009),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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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북한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 주장

1.미국의 입장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전 정부의 6자회담이 알맹이 없이 시간만 보낸 것

이라고 평가하고 대선 당시부터 북․미 직접회담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으며,대북정책은 비교적 일관성과 신중함을 보이면서 강경과 온건 대북

조치들을 융통성 있게 구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비교적 북한의 의도,목표 협상전략 등을 잘 간파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이전 두 정부 때 있었던 북핵 위기,대북협상

경험,실패 및 시행착오 등을 참고로 하면서 교훈을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

하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인다.

미국 내 많은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북한의 장래를 불확실하게 보고 있으며,오바마 정부의

다각적 행보를 보면 앞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성과를 전제

로 보상부터 지불하거나 양보하는 우를 피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자국의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일들이 산

재한 미국에게 북한과 북한의 핵은 최우선 외교정책의 과제가 아니다.미

국은 경제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아프간 전쟁 수행,초당적 외교수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과 미․북 관계개선 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주장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북핵 확산을 금지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65)

2.중국의 입장

중국은 다른 핵보유국과 마찬가지로 핵비확산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란다.

새로운 핵보유국이 생기는 경우 현상이 변경되어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

고,비교적 소국이 핵을 보유하는 경우 기술적,정치적으로 핵개발과 운용

65)박계향,전게서,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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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 현존 핵보유국만큼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

다.66)물론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이 확산되는 경우,이 지역에서의 군비경

쟁이 일어날 것이며,세력 균형이 깨지는 것은 평화 속의 발전을 바라는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북한의 핵이 중국에게는 직접

적인 위협이 되지는 않으나,핵 비확산체제에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중국 영토를 거쳐 파키스탄,

이란,시리아,리비아,이집트,헤즈볼라 등에 수출된 바 있다고 확신한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10년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안보정상회

의에서 중국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철저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방어적인 핵전략을 견지하는 중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조건에서도 비핵국가와 지역에 대

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은 핵무기의 확산을 결연히 반대하며 국제

사회의 핵 안전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각국의 평화적 핵 이용

에 관한 권리보장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67)

이는 중국의 국가 지도자로서는 다자회의에서 처음으로 자국의 핵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중국은 결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북한의 주장

북한은 1964년 핵실험을 감행했던 중국의 핵실험 선언을 모방하여 “한반

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핵군축과 종국적인 핵무기 철폐를 추동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핵실험의 목적을 위장하면서 “미국의

침략행위에 맞서서 최고의 이익과 안보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핵

실험과 핵보유를 감행한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68)억제력으로 핵보유를 정

66)최우길,“중국의 동아시아 전력과 한반도의 미래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국제문제

연구 제10권 제2호』,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2010,p.118.

67)연합뉴스,20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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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31
․6자회담 대표 김계관,“인도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북한을 예외적 상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주장

2009.1.13
․외무성 대변인 성명,“先 북․미 관계 정상화,後 비핵화

실현”주장

2009.1.17
․외무성 대변인 대담,“북․미 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

2009.2.2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적대관계가 유지되는 현 조건에서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핵보유국 간 핵군축이 유일한 방도”

당화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억제력으로서의 핵무기의 유용성은 시대가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이를 통해 국제

적 위상이 제고됨과 동시에 유일지배체제가 확고해 진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김정일이 국민들로부터 신적인 신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서방 권과 교류를 하더라도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남북관계에서도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 하고 있을 것이다.특히 북한은 인도와 같은 핵보유

국 인정과정을 제의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인정

과 관련된 발언은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3-4]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발언

결국 북한은 미국이 인도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

지하는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핵무기 보유국 지위’하에 북․미 관계의 정상

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표명69)에도 불구하

고,북한이 핵보유와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핵보유에 얼마

나 집착하고 있는가는 [표 3-5]에서 가늠할 수 있다.

68)북한 외교부 성명,2006.10.3.

69)2009.2.14,JohnsNSC보좌관은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정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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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10 ․외무성 대변인 담화,핵무기 보유 선언 및 군축회담 주장

2006.3.11
․조중통,NPT에 미 가입한 핵무기 보유국은 인도와 동등한

대우해 줄 것 주장

2006.10.9 ․지하 핵실험이 성공했음을 선언

2006.12.18
․김계관,핵군축 회담 요구 및 NPT미 가입 핵무기 보유국

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 반복해서 주장

2008.7.23 ․싱가포르 ARF회의 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요구

2008.12.10

․조중방과 조선신보,“최근 발표된 미 국방성 연례보고서에

아시아 대륙에 중국,인도,파키스탄,조선,러시아 등 5개

핵무기 보유국들이 있다.”며 미 정부보고서가 조선을 핵무

기 보유국 공식 인정 발표한 것은 처음이라 주장

2009.1.17

․외무성 대변인,“북․미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의 문

제이며,설사 조․미 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해

도 미국의 핵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한 우리의 핵보

유 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또한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라고 주장

2009.1.17

․SeligHarrison방북결과 보고 시,“북한이 6자회담 비핵화

과정에서 신고된 모든 플루토늄(30.8kg)을 무기화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4～5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

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북한은 “무기화된 30.8

kg의 플루토늄은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

2009.2.2

․총참모부 대변인은 중앙통신을 통해 “한반도에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

2009.4.24
․조선신보,“미국이 압박할수록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다

질 것이다.”고 주장

[표 3-5]북한의 핵보유 관련 발언

황장엽 전 김일성대학 총장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으로 무장

했으며,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술적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전략적 변화는 없을 것

이다.북한은 이의 실현을 위해서 어느 나라의 말도 듣지 않는다.그러나

중국은 의식하는 편이다.미국은 협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힘들게 질

질 끌려 다니고 있다.북한과 협상을 해봐야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게 될

것이다.차라리 중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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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협상목표를 김정일 정권과 후계체계의 생존과 유지에 두고 2012

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핵보유국 지위확보 하에 후계체제 구축과 경제재건

에 주력할 것이다.이를 위한 추진전략은 주도권 장악으로 의지를 실현하

고자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중심의 정치적 안정유지 및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이른바 권력구조 재편과 군사적 긴장조성을 통한

체제결속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는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켜 북․미간 대화를 압박하고 협

상력을 증대시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후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등

최대한 양보를 획득하려 할 것이다.우리나라와는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

및 체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전 방위 압박과 위협을 통해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북한은 2006년 10월에 실험한 것이 핵폭탄이 아니라 핵폭탄 수준에 미

치지 못하는 ‘핵 폭발장치’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그러나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전후로 미국은 ‘북한 핵 불용’의 원칙적인 입장에서 북한 핵이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미 행정부의 비공식적인 핵인정은 북한에 군사적으로 핵이 있음

을 증명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그러나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동

안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아직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

했고,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은 보유하고 있다는 데에 합

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미간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NPT 법 규정은 차치하고

핵 폐기를 두고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이다.

NPT는 핵무기의 수평적 차원 즉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

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무기 증가,핵무기 기술이전 등을 통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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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핵보유국이 되거나 핵보유국 내에서 핵무기 증가,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NPT에 가입한 이후 1993년 3월 12일에 탈퇴

한바 있는데,

IAEA가 특별사찰을 요구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였다.NPT 법 규정에

보면 2006년에 핵실험을 한 북한은 핵실험을 하더라도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70)북한이 핵실험을 실제 했더라도 현재 NPT를 탈퇴한 상태에서 북

한은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

5.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의 관계

북한의 핵기술은 1986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한 자체기술 5MWe실험용

원자로와 1995년 완공된 영변 50MWe원자로를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갔는데 NTP에는 1985년 12월 12일에 가입하였다.

이때부터 북한의 특수한 체제와 더불어 북핵문제는 서서히 표면화될 준

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현재 북핵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란

핵문제와 함께 장기 미해결 사안으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1993년부터 본격화된 제1차 핵 위기의 특징은 북한이 핵개발을 체제수

호와 체제안정을 위한 유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1993

년 이전71)에는 북한이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의 핵무기 배치에 맞서 장기

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목표로 개발에 나섰다면,그 이후에는 핵을 만지작

거리며 체제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관계정상화를 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다는 협상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이 같은 협상전략은 2002년 10월

70)NPT제9조 제3항을 보면,핵무기 보유국이라 함은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한 국가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967년 1월 1일 이전 핵무기 또

는 핵폭발 장치를 제조 폭발시킨 국가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이며,이들 5

개국만이 NPT상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이장근,“핵 비확산조약(NPT)의 의미와 2010년

NPT평가회의”,『국제지역정보 165호』,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2009,p.2.)

71)전성훈,“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비핵화 전망”,『민족통일연구원 제5회 국내 학술회의 자

료』,서울 :민족통일연구원,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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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후 불거진 제2차 북․미 핵 위기에서 더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핵비확산조약(NPT) 체제하에서는 향후 제2, 제3의 북핵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1998년 8월 대포동 장거리미사일 실험,2006년 10월 제1차 핵실

험,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등으로 탈냉전 이후 NPT체제를 위협한 국

가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다루고자 2003년부

터 미․일․중․러․남․북한 6개국이 6자회담을 개시했으나,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북한은 6자회담 공동성명,UN안보리

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1874호에 의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 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그것

은 명분에 불과하다.북한의 지속되는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나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NPT체제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자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갖는 것이 자신들의 목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단,미국의 적대시정책 철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개발은 대외적 위협에 의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제 3절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

1.급변사태 논의의 배경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어 외부의 개입

이나 지원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는 북

한의 급변사태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태로 인하여 내란이

나 무정부 상태로 악화되어 외부의 지원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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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고 1995년 홍수 등 내부적으로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주한 미군사령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붕괴 가

능성이 토론되기 시작하였다.72)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었던 럭(GaryLuck)대장은 1996년 3월의 미국의회 증

언을 통하여 “북한의 붕괴는 그 여부가 아니라 언제,어떻게 붕괴할 것이

냐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부각되었다.73)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북한의 붕괴 없이 1990년대가 경과하였고,이로써

급변사태에 대한 관심도 약화되었으나,2000년대 중반 김정일의 건강에 문

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으로써 재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다수의 학자들이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의 태도,한국의 대응방향,국

제법적인 측면을 분석한 바 있고,국회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

하여 관심을 보였으며,2009년 하순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미국에서도 북한의 정권교체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 붕괴 가능성이 존재

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위한 조치와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2.급변사태 가능성의 부정적 의견

1990년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북한은 언제,어떻

게 붕괴할 것이냐에 대해 시간과 방법상의 문제로 판단했다.하지만 북한

은 여전히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가와 체제의 형태를 유지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북한의 붕괴는 잘못된 예측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

루게 되었다.그러나 2008년 8월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이 흘러나오면서 다

72)주한미군사령부에서는 북한의 붕괴가 외부에 대한 공격으로 분출되거나 내부폭발로 끝날 가능성

을 언급하면서 ①식량난 등 자원고갈 단계로부터 시작 ② 대상을 선별해 자원을 공급하는 차별

화 단계 ③ 생존을 위협받음에 따라 각 지역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지역독립 단계 ④ 중앙정부

의 억압단계 ⑤ 저항단계 ⑥ 폭력을 수반한 균열단계 ⑦ 권력재편의 7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

상하고 당시에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평가하였다.(박휘락,『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국가전략 제16권 4호,성남 :세종연구소,2010,p.66.)

73)조선일보,199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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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전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74)

이는 절대 권력인 김정일 유고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김정일의 유고는

북한의 지배구조에 어떤 형식으로든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특히

20년 이상 권력수업을 거쳐 정권을 넘겨받은 김정일에 비해 김정일 사후

후계구도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북한을 더욱 불안정하게 보이게 한다.

국내외 많은 학자들은 북한 급변사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치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북한의 상황을 종

합해 볼 때 그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특히 중국은

북한체제가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조기 붕괴론이 대두했던 1990년

대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시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주장으로 셀리그 해리슨은 “1990년대 북한이 곧 붕괴할 것

이라는 믿음이야말로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 주된 이유”라고 비판하고 있다.셀리그 헤리슨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폭발해 산산조각 나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쇠퇴해 지도층의

대변동과 체제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이 꼭 북한이라는 나라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북한정권의 앞날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은 적다

고 본다.오히려 북한의 붕괴와 생존의 중간적 형태로 오히려 김정일의 통

제력이 약해지면서 점차적으로 체제가 변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되,붕괴는

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성장은 2009년 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과 한국의 군사안보전략’이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내란이나 무정부 상태는 절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며,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하더라도 체제붕괴와 국가 붕괴로까

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74)미국의 뉴욕타임스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보도했고(2008.910),폭스뉴스는 부시 정부 고

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 급변사태설까지 보도했다.일부에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 위원장

이 혼자서 양치질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길어야 4～5년

이라면서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김수민,상게서,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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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금까지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주장한 연구들은 북

한의 권력체계와 파워 엘리트들75)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으

며 정작 가장 중요한 변수가 실종된 연구임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 가능성의 희박을 지적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1990

년대 이후 국내외 많은 학자들과 주요 안보기관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3.북한 내부문제의 표출

1)김정일 건강 이상설

2008년 김정일 와병설 이후 미국외교협회(CFR)및 브루킹스 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등 다양한 미국기관에서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

성을 주장하고 있으며,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마이클 리처드슨은 2009년 1월 ‘TheJapanTimes’에서 북한의 위기가

활기를 띄고 있음을 주장하였고,미국외교협회(CFR)에서는 2009년 말 ‘북

한 급변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혁명 가능

성은 희박하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는 리더십의 변

화를 뜻하는 ’위로부터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변화 가능한 예

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관리된 권력승계,둘째,경쟁적 권력승계,셋째,권력승계의 실패를

들었다.또한 북한의 급변사태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붕괴 이후 한국군이나 미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 최대 46만 규모의

병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 작성자인 폴 스테어스(PaulB.Stares)는 2008년 북한 김정

일의 와병설과 관련하여 “의학적인 통계상으로 60세 이후 뇌졸증이 발생

했을 경우 25%정도는 1년 안에 사망하며,5년 이내에 사망 할 확률은

50%를 넘는다.”면서 한번 건강이상설이 제기된 이후에는 5년 이상을 생존

하기 어렵기 때문에76)북한의 붕괴 내지는 정권의 불안정 사태가 발생할

75)권력체계의 안정성이나 취약성,파워 엘리트들의 응집력이나 내적 갈등 등.

76)김정일은 뇌졸중,만성화된 후두염,신장 질환을 앓고 있고,길어야 3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분석



- 68 -

것임을 예시하고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1994년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20년 이상 권력수업을 거친 뒤 넘겨받았지만 현재의 후

계구도는 안개 속”이라며 “북한이 불안전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때

문”이라면서 북한의 불안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북한 경제사정 악화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1,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의 제1718호와

제187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2009년 4월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자 유

엔안보리는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므

로 북한 로켓발사가 대북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한은 “6자회담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6자회담의 어떤

합의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연료봉 재처

리,핵 억제력 강화,경수로 발전소 재검토와 우주 이용 권리행사를 언급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한 바 있다.

이후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6월 12일 유엔안보리 결

의안 1874호가 채택되었다.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무기관련 물자를 대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모든 무기관련 물자와 연관된 금융거래,자문과

기술을 금지했다.77)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 대상은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를 포함한 8개 기관이며,미국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른 제재리

스트에는 8개 단체 외에 22개 단체와 기관의 간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10년 1월 유럽연합이 대북제재 차원에서 북한 권력 핵심인 국방

이 있다.(박휘락,상게서,p.69.)

77)결의안 1718호는 수출통제 대상을 유엔 재래식 무기등록의무제도(UNRCA)하에 7대 무기류(탱

크,장갑차,대포,전투기,공격형 헬기,전함,미사일)와 관련된 물자,핵․미사일․생화학무기 관

련 통제품목으로 제한하였으나 1874호 결의안은 모든 무기와 관련물자로 확대했다.특히 결의안

은 화물 검색 강화 조항을 담아서 무기 운반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결의

안 1718호는 재래식 무기가 검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선박검색에 대한 조항이 없었으나 이번

결의안 에는 포함되었다.여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플루토늄 전량을 무기화하고 우라늄 농축작업

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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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멤버들을 겨냥하여 장성택을 포함한 13명을 여행금지 대상으로 정하

는78)등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대북 경제제재가 단행되었다.

또한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에 따른 우리정부의 대북조치 여파 등으로

남북한 교역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

다.2010년 5월 한 달간 남북교역액은 총 1억5천652만5천 달러로 전달의 1

억8천998만 달러보다 17.6% 줄었다.방북인원도 1만 188명으로 전달의 1

만576명보다 3.7% 줄었다.방북 목적별로는 개성공단 방문이 9천503명으

로 2.6%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교역사업 (-38.9%),경협사업(-52.6%),사

회문화(-67.6%),대북지원(-64.7%)등 대부분이 큰 폭으로 줄었다.79)

그리고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화폐개혁 실패 이후 시장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약 300여개의 종합시장이 활성화되고 있

다는 현상으로도 알 수 있다.김정일은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곡물유통금지(2005년 10월),불법 시장 단속(2007년),종합시장의 농민시장

전환추진(2008년 말)등 통제책을 계속 시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은 평양을 포함한 전역에 종합시장이 널리 퍼져 있다는데 북

한에서 시장은 ‘황색바람’(자본주의 문화를 지칭하는 북한말)의 진원지로

뽑힌다.북한에서 시장은 상품을 사고파는 곳인 동시에 정보가 유통되는

공간으로서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는 공간이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시장 확

대를 묵인,허용해 오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10년 7월 장마철 대홍수에 전염병까지 급속도로 확산되

면서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있었고,정부

에서도 북한 식량난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냉해 등으로 북한의 식량 작

황이 좋지 않았다면서 올해 최저 50만 톤에서 많게는 100만 톤 정도 식량

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80)

78)제재 대상에 오른 주요기관 및 개인은 다음과 같다.유엔안보리 1718호,1874호 결의 :조선광업

개발무역회사,단천산업은행,남천강무역회사,조선용봉회사,홍콩일렉트로닉스,조선혁신무역회사,

원자력총국,조선단군무역회사 등 8개 기관,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이제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한유로 조선용봉총회사 간부 등 5명임.

79)이 같은 남북교역액 및 방북인원의 감소는 통일부가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대북조치로 개성공

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경협 전면중단,개성공단․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

체 금지,대북지원 중단 등의 조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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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2년 7월 1일 경제개선 조치를 단행하면서 말단의 공장과 기

업에 일부 재량권을 부여하던 것을 지난 4월 개정한 ‘인민경제개혁법’에서

회수함으로서 부분적으로 허용해온 생산자의 자율성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30일 개정된 ‘평양시관리법’에서도 평양시의 운영과 관

리에 있어 국가적 역할을 강조했다.원래 평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

임은 ‘평양시인민위원회’에 있었지만 개정을 통해 국가계획 위원회(48조)와

내각(52조)도 평양시에 대한 관리․감독․통제기관으로 명시된 바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금통로는 차단되었으며,미사일을

비롯한 군수물자 등의 판매로 벌어들였던 외화벌이도 정지됨으로서 경제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북한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 고조

화폐개혁 이후 북한 사회는 전반적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정책적인

혼선으로 경제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조치가 강행되고 있으며,이로 인해

북한 당국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시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식량과 생필품 구입에 차질을 빚

고 있다.물가가 폭등하여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던 주민들은 회

복이 쉽지 않아 심지어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주민들은 생존의 문제가 걸

려 있어 당국의 통제를 무시하기에 이르렀으며 주민들 간 서로 믿지 못하

는 이반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과 3대 세습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은 확산되고

있으며,지금까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책임을 외부의 탓으로 돌렸는

데,이제는 북한 당국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심지어 초급 간부들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지도부와 당에서 한순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에 의해 인식하기 이르렀다.북한이 못살

게 된 이유가 당과 수뇌부의 잘못으로 여기는 분위기이다.81)이렇듯 경제

80)김정은,당 대표자회가 열린 시기인 2010년 9월 말 함경북도 김책시를 시찰하면서 ‘과거에는 식

량은 없어도 총탄이 없으면 안됐지만 이제는 총탄은 없어도 식량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언급.

81)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 표시는 못하고 대신 김일성 주석 시대를 그리워하

며 ‘그때가 너무나 그립다'는 식으로 간접 불만을 암시하고 있다.(조봉현,상게서,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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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은 주민들에게 북한 수뇌부에 대한 불만을 폭증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에 대한 단속강화로 당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되었다.접경지역 통제나 시장의 통제강화 역시 주민과 당국 간의 대

립구조를 서서히 형성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를 지탱해 왔던 선군정치 이념 또한 한국과 중국의 개혁․

개방의 영향으로 약화되면서 인민들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은 떨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김정일 체제는 ‘고난의 행군’(1996년～2000년)시

기에 주민 33만 명이 굶어 죽었고,지금도 인민들에게 먹을거리조차 제대

로 제공해 주지 못함으로써 인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장마당이 형성

되고 탈북자가 늘어나는 등 불만이 극도로 팽배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정일에 대한 체제 불만세력을 다독이면서 이를 새로운 체제

지지 세력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한 조치로 어린 김정은 후계구도를 조

기에 구축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4)외부소식의 유입과 군 기강 해이

정성장은 “북한은 과거 유신독재체제의 정치억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 탄압과 정보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

능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체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한다.그러나 북한 북부 국경지역 일대가 남한과의 휴대전화 통화가 가능

하고,남한 드라마 CD도 집중 유통되는 등 ‘비합법적 정보 유출입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 최근 탈북자의 증가로 주민들의 정보입수는 증가하고

있으며,입수 통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2007년 6월 발간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남

한이 전단이나 비디오 등의 외부정보를 유통시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

는 등의 정보유통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북

한의 정보 유통행위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통제할 만큼 심각한 수준

에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은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부

여했지만 북한 주민 및 군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심지어 군부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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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의 수장에게 경례를 하는’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정도였음이 탈북

자의 증언들로 밝혀지고 있다.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군기강도 해이해져 가고 있는데,경제사정 악

화로 군대내에 식량문제 발생하여,군은 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로

군인이 민가를 약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군인들이 평양 10만호를 건설한답시고 개인집에 몰래 들어가 식

량을 훔쳐가고 철근마저 뽑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군인들이 농장일

을 도우려고 농장에 가는데,농민들의 재산과 집짐승 등을 도적질하는 현

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군인들은 군인들대로 하루에 먹는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이로 인한 군 기강 해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고립 심화

현재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

른 6자회담의 실패가 거론되고 있으며,이런 가운데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도발을 시도하여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2009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가 북한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

를 전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82)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의 변화를 조

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하였으나,현재까지 북한은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고

있으며,아직까지 명확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현재로서는 지나치게 낙관

적인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또 어떠한 반전이 있을지도 가

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9년 4,5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유엔은 같은 해 6월 대북 무기금

수,금융제재,화물검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로 제재 수위를 높인83)바 있다.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기관리

82)스티븐 보스워즈 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09년 12월 8～10일 북한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하였음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으며,“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그리고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미․북 양자관계의 미래비전 등을 직접 전달했다”며

“미․북 양자관계와 동북아시아 내 북한의 전반적인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성명했다”

고 언급.따라서 북․미관계 전문가들은 친서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

북․미관계 정상화,체제 안전보장 등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임.

83)유엔에서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유엔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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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북핵문제 해결여부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또한 계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북한의 위조지폐 및 마약 등 각종 국제법 위반 사례와 대북 인권

법 등으로 볼 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는 북한의 내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북한의

급변사태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학자 및 국가안보 연구기

관에서는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고조된다면서 미국 및 국제사회의 긴

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5.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과 우리의 입장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같은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

도 그것이 북한의 내란이나 무정부상태로 악화된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주변 국가들의 합의,북한의 협조적 태도,국내적인 지지 여부는 확

실하지 않다.84)최선의 방책은 북한의 권력층 중 일부가 민족적 차원에서

한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지만,다수의 정파가 다수의 외국 지원을 요

청할 경우 한반도는 강대국의 각축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김정일 사망과 같은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말은 북한 스스로에 의한 안정이다.자연스러운 권력 승계가 이루

어 질 수도 있고,수뇌부의 권력투쟁으로 혼란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공표하였고 2009년 4,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6월 채택된 1874호에는 1718호 당시 미온적이었던 중국과 러

시아가 비교적 협조적으로 참여했으며,북한 화물검색과 금융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84)북한에서 내란 및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이 북한지역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여 안정

시키는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국제 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 중의 하

나는 다른 국가의 일에 대한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은 “모든 회원국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

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무력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삼간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제7항 에서도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또한 그러한 문제를 이 헌장이

정한 개결방법에 부탁하도록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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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과한 후 일단락되면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사회를 통제하고 있는 공상당과 군대의 위상이 워낙 공고하고,중

국을 비록한 대부분의 주변 국가들이 현상유지를 선호하여 그러한 방향이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이나 무정부상태로 악화될 경우에도 개입에 관한 의도,명분,능력

측면에서 유리한 국가는 중국이다.중국은 계속하여 북한의 후견인으로 행

동해 왔고,동맹조약에 의하여 자동개입이 보장되어 있으며,국경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중국 군사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다.중국의 군대 투입

을 서방 국가들이 제대로 파악하거나 저지하는 것이 어렵고,중국은 안보

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그들의 투입을 정당화시킬 것이며,친

중국 정권을 수립한 이후 철군할 경우 국제적으로 비난하기도 쉽지 않다.

이 외에 동북아 지역 5개국에 의한 공동개입,유엔차원에서 집단적 조치

가 취해질 가능성 등 다양한 결말이 가능할 수 있으나,어느 경우든 한국

단독에 의한 개입이 보장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의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북한의 붕괴

상황에 대하여 논해볼 수 있지만,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하지

만 북한에게 있어 지금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생존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이므로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지금 다양한 돌발변수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

해서는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따라서 분명한 것은 한국

의 지도층과 국민들이 미리부터 의도적이면서 체계적인 위기관리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경우 김정일 사망이나 무정부상태와 같은 북한의 돌발사태

가 통일로 연결되어 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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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 관리방안

제 1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각국의 입장

1.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핵무기 무용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핵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전쟁에서는 핵무기의 적실성이 사라질 것이며,국가들이 핵무기를 만들려

고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반해 핵무기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학자들은 핵은 사용될 수 있으며,설사 핵무기가 사용될 수 없다

고 하더라고 상대방의 핵사용과 재래식 전쟁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핵무

기 보유는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핵무기 사용 불가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혼자 핵을 보유하고

난 직후 일본에 대해 두 차례 핵무기 공격을 함으로서 2차 세계대전을 종

식시킬 수 있었지만,이것이 핵무기가 사용된 유일한 사례라고 주장한다.

그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중국,영국,프랑스는 핵무기를 사용한 적

이 없고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들은 핵무기는 사용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설사 포클랜드 전쟁 초기에 미국이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국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자,영국의 대처 수상이 “만약 미국이 영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함으로써 미국

의 영국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

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다.이들은 핵무기가 정치적인 무기이

지 군사적 무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핵무기가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해서 미래에도 그럴 것인

가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내 정치가

불안한 개도국과 후진국의 비이성적인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있다면 사용

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군사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는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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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군국주의적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을 강요

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85)

북한은 선군 정치노선을 가지고 국제 NPT체제에 도전하여 핵개발을 지

속했으며,6자회담을 보이콧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핵보유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천안함 공격 등 비대칭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북한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북핵문제로 불거진 국제적 고립과 내부

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한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목적으로 국민

의 안전을 담보로 핵무기사용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북한의 입장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미간의 협의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는 점이다.즉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은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하여 단행

된 그 어떤 국제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자위적 조치이며,오늘의 이 대결

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전에 북한의 자주권과 존엄

에 관한 문제이며,북․미 대결이다”86)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 속에서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북․미

양자협상에 기초한 핵 협상구조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바로 이

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측의 ‘그랜드 바겐’제안에 대해서 2009년 9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핵문제 해결에 백해무익한 제안’87)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다.이러한 북한의 북핵문제에 대한 북․미 양자협상에

85)Lewis A.Dunn and William H.Overholt,“The NextPhasein NuclearProliferation

Research,”inWilliam H.Overholt(ed.),Asia'sNuclearFuture(Boulder:Westview Press,

1977),p.5.

86)조선중앙통신,『북한 외무성 성명』,2009.6.13.

87)남조선 고위당국자가 최근 미국을 행각하면서 핵문제와 관련하여 제안한 이른바 ‘일괄타결안’은

‘비핵․개방․3000’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조선반도 핵문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

물로서 철두철미 조․미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남조선 당국이 미국에는 말 한마디 못

하고 ‘일괄타결안’을 들고 나오면서 소동을 피우는 것은 조․미사이의 핵문제 해결에 끼어들어 방

해를 놀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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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집착태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간섭하는 6자회담 구도에 대한 북

한당국의 선호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둘째,북핵문제의 해결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군축

의 입장에서 북핵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는 사실상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입장이다.

북한은 이와 관련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의 근원적인 청

산이 없이는 백년이 가도 우리가 핵무기를 먼저 내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대관계를 그대로 두고 핵문제를 풀려면 모든 핵보유국들이 모여앉아 동

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88)고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상기의 외무성 대변인 발표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핵 억제력 강

화 천명(2009.4.14)→핵 재처리 개시(2009.4.25)→제2차 핵실험(2009.5.

25)→플루토늄의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시험 성공 주장(2009.9.4)→폐연

료봉 재처리 완료(2009.11.3)→북한군 차원의 공식적 핵보유국 선언

(2009.12.23)→최고당국자(김영남)의 공식적 핵보유국 선언(2110.2.14)

등 일련의 가시적인 핵보유 공식화 전략을 노골적으로 진행해온 바 있다.

특히 핵보유를 공인받기 위한 북한의 핵 군축 주장에 대해서 북한 군부

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서 볼 일이다.북한 군부는

지난해 2월 2일 총참모부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과의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핵무기를 철폐하

는 유일한 방도가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89)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북한의 6자회담 협상대표는 6자회담시 미국의 협상대표였던 크리

스토퍼 힐에게 “미국은 인도나 파키스탄에게 했던 것처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90)

셋째,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의 독특한 인식의 문제이다.북한은

9.19공동성명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 “공동성

명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 조선반도 비핵화는 철저히 검증가능하

88)조선중앙방송,『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09.1.13.

89)조선중앙통신,『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기자회견』,2009.2.2.

90)빅터 차,『북한의 WMD와 동북아 지역안보』,서울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2009,pp.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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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실현되어야 한다.미국 핵무기의 남조선 반입과 배비,철수 경위를 확

인할 수 있는 자유로운 현장접근이 담보되고 핵무기가 재 반입되거나 통

과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고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이 없어질 때에 가서는

우리도 핵무기가 필요 없게 될 것이다.”91)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철저하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

거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판 한반도 비핵지대화’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

이다.‘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92)의 파기를 기도하고 있는 셈이고,보다

현실적으로는 미국 억지전략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다름 아닌 한

미군사동맹의 본질적 결속지점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경제지원 같은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북미관계 정상

화가 아니라,우리의 안전을 더욱 믿음직하게 지키기 위한 핵 억제력을 백

방으로 강화하는 것이다.한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북한 핵무기 문제이다.설사 북미관계가 외교적으로 정상화된다고 하여도

미국의 핵 위협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한 우리의 핵 보유지위는 추호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93)라고 주장하는 데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9.19공동성명의 북한 핵 폐기에 대한 대가를 높이기 위

한 인센티브에는 대 미․일 관계정상화라는 정치적 유인,에너지 지원 및

경제협력 제공의 경제적 유인,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에 의거한 한반도

비핵화원칙 재적용이라는 안보적 유인 등이 포함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넷째,9.19공동성명의 실행방법론과 관련하여 먼저 북한은 ‘선 관계정

상화 후 비핵화 원칙’을 표방해 오고 있다는 점이다.즉,북한은 “우리가

9.19공동성명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 아니라 바로 관

91)조선중앙방송,『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09.1.13.

92)‘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

비,사용을 안 할 것’을 약속케 하고 있다.여기서 접수의 개념은 함정과 비행에 의한 영해 무해

통항,기항,기착 등기 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나,북한이 ‘조선반도의 비핵화’의미로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입의 개념은 함정과 비행기가 국가 영역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

을 뜻한다.(박희권,『한반도의 비핵화』,서울 :경세원,1992,pp.127～128.)

93)조선중앙통신,『북한 외무성 대변인 기자회견』,20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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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다.우리가 핵무

기를 먼저 내놓아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된 논리이며,

9.19공동성명의 정신에 대한 왜곡이다.”94)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선 북핵문제 해결 후 관계정상화’입장과

는 대조적인 것이다.앞서 언급했던 북한의 ‘선 평화협정체결 후 비핵화

입장’제시 입장의 경우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북한은 6자회담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9.19공동성명에 명

기된 것과 같이 ‘행동 대 행동’원칙에 의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즉,“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자주권 존중과 관계

정상화를 통하여 단계별로 조선반도를 비핵화 하는 것,이것이 공동성명의

골자이다.”95)라고 말하고 있다.

즉,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철회,평화협정체결,한반도와 세계의 비핵

화 실현 등이다.역시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의 조건으로 세계의 비핵화 실

현을 언급했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 당국이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3.북한의 핵 협상 전략

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전략96)은 이중전략 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없

다.이중전략이란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핵 대화를 제안하거나 대화에 응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핵개발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핵외교 정

책과 핵무장 정책을 철저하게 구분․병행하는 전략을 의미한다.북한은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2010년에는 농축시설의 존재를 과시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2010년 동안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

은 잔인무도한 도발을 저질러 놓고 2011년이 도래하자마자 태연하게 남북

대화를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이 견지해온 다목적 핵전략은 여전히 불변이다.대외적으로 북한의

94)조선중앙방송,『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09.1.13.

95)조선중앙방송,『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2009.1.13.

96)김태우,“북핵에 대비할 능동적 억제전략”,『월간 북한』,서울 :북한연구소,2011,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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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일전불사의 의지를 표방함으로써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간섭

을 배제하는 궁극적 수단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공중강습 가능성에 매우 민감하며,미국을 강타할 수 있

는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를 예방하는 방책이라 믿고 대포동

시리즈 미사일 개발을 통해 대륙간탄도탄(ICBM)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애쓰는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을 인질로 삼는 군사적 수단으로써

미국의 대북 선택을 박탈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대

내적으로 북한 핵무기는 ‘강성대국’의 상징이자 체제결속을 도모하는 정치

적 수단이다.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 ‘그 누구도 우리 공화국을 넘보지

못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궁핍에 시달리는 북한군으로

하여금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 및 내부를 지향하는 북한 핵전략은 체제생존 게임의 일환

으로 다분히 체제방어적인 측면들을 담고 있지만 이와는 달리 대남 핵전

략은 상당한 공세성을 내포하고 있다.북한에게 있어 핵무기는 한국을 군

사적․정치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최대의 공세적 수단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는 한국군의 경제적․질적 우세를 압도하는 비대칭적

군사적 수단이자 한국 정치체제의 약점을 이용하여 한국의 여론을 분열시

키는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군사도발은 북한의

핵무기와 국지도발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재확인해 주었다.

핵무기는 우리나라 국민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핵을 가진 북한과 전쟁

을 할 수는 없다’는 패배주의적 사고를 확산시킨다.국민이 정부를 선출하

는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사고가 정부의 대북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대억제 수단인 핵우산은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장치이지만 핵위협을 앞세우고 대담한 국지도발을 저지르

는 핵전략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며,이는 결국 한국 스스로 해결해야 하

는 안보과제이다.핵위협을 앞세운 국지도발 반복을 방치한다면 한국 국민

의 심리적 위축은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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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미국의 입장

오바마 행정부의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오바마는 핵무

기확산 차단을 집권 후 추진할 5대 외교안보핵심공약 중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다.집권 후 실제로 오바마는 2010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의 소위

‘핵 없는 세상’연설을 통해 핵확산 금지조약을 강화할 것임을 명확히 밝

혔다.이러한 핵 비확산체제 유지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바탕에서 미

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도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근 입장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2008년 클린턴 국무장관의 미 평화연구소에서의 연설이다.이 연설에서 클

린턴은 “국제공동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고,미국은 지금 이를 되돌려놓기 위해 외교적인 개입 정

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클린턴은 “북한의 핵 야망을 차단시키는

것은 비확산 레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국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접촉을 가질 것이지만,

북한의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는 충분한 것이 아니며 현재의 대북 제재조치

들은 평양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적인 조치를 취

할 때까지 결코 제재가 해제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

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클린턴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언급에서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태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97)는 것이다.이 점

과 관련해서 미국은 이미 2008년 6월 2일 한․미 민간단체 공동주최의 한

세미나에서 비공식적이지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가로 절대 인정하지 않

겠다는 자국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98)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NPT 레짐의 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

97)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미 의회 인준 청문회시(2008.1.13)북한의 플루토늄 생산,고농축우라늄,

핵확산 의혹을 해소 할 것이며,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북․미관계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월간 북한동향 09-1호,p.51.)

98)조선일보,『조선일보 -미 CSIS워싱턴 포럼 :오바마 행정부 대북 4대원칙 발표』,20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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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둘째,6자회담 구도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해 나가겠다

는 것이다.셋째,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

는 것이다.넷째,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검증 가능하고 비가역

적인 북한의 핵 폐기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다섯째,제재

국면을 유도하면서도 협상에 임하는 등 대북한 핵정책에서의 이중트랙 접

근책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미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말 도쿄 연설을 통해서 이러한 이중트랙 정

책을 보다 명확히 했다.99)이러한 이중 트랙정책에 의거해 미국은 한편으

로는 대북 유엔 안보제재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

적 협상도 지속하고 있다.곧 북한이 핵보유 의지를 지속하는 한 대북 제

재를 지속시킬 것이며,북핵 폐기에 협력적으로 호응할 시는 적극적인 대

북협력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북한의 미래’에 대한 언급은 미국이 소위

북핵문제의 포괄적 해결방안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제 2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1.6자 회담의 배경

북한은 1993년 3월 NPT 탈퇴선언,1998년 8월 대포동 장거리미사일 실

험,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등으로 탈냉전

이후 NPT체제를 위협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2003년부터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다루고

자 미․일․중․러․남․북한 6개국이 6자회담을 개시했다.북한은 6자회

99)수십 년간 북한은 핵무기 추구를 포함하여 대결과 도발의 길을 선택해 왔다.그러한 길이 가져

올 것은 분명하다.우리는 평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우리는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며,말이

아닌 행동을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그러나 또 다른 선택의 길이 있다.직접적인

외교와 함께 우리의 동반국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미국은 북한에게 다른 미래를 제시할 준비가

되어있다.북한이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은 분명하다.그것은 6자회담 복귀이며,핵확산

금지조약의 복귀를 포함한 약속 이행이며,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이다.(오바마 대통

령의 일본 도쿄 산토리 홀 연설,『주한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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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공동성명,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1874호에 의한 대북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명분에 불과하며 북한의 지속되는 핵개발은 한반도와 동북아,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NPT체제에 대해 가장 강한 도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2차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은 문제해결을 위한 북․미간의 직

접협상을 강조하면서 핵문제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였다.미국은 한반도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 틀

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방침을 견지한 가운데,북한 핵문제

에 대하여 다자회담이나 남․북한과 미․일․중․러 6개국이 참여하는 방

안을 고려하였다.100)관련국들 역시 북한에 다자대화를 수용하도록 지속적

으로 설득하였으나,북한은 북․미 양자대화를 고집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간 직접협상을 반복적으로 요

구하였고 5+5다자회담101)을 포함하는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국제화하려

는 온갖 시도를 철저히 반대하며,이와 관련한 그 어떤 형태의 다자회담에

도 절대로 참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은 하나의 대안으로 북․미․중 3자회담의 틀 속에서의 북․미 양자대화

라는 방식을 제시하며 북한 설득에 나서게 되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쓰면서 북․미 양자 대화를 요구하였으나,미국

은 북한과 직접대화를 거부하였고,2003년 2월 파월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지도부와 북핵문제를 논의 한 뒤 3월에는 탕자쉬앤 국무위

원을 만나 중국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후 첸지천 중국 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여 북․중․미 3자회담을 제

안하고 2003년 4월 24～25일 베이징에서 3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이 3자

회담은 양자회담을 고집하는 북한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의 입장을 수렴한

것이며,3자회담의 모양새 안에서 실질적으로는 양자회담도 이루어지게 되

었다.이 회담이 성사됨으로써 6자회담 개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102)

100)곽태환,“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평가와 전망”,『현대사회연구』,서울 :현대

사회연구소,2004,p.15.

101)5(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5(한국,북한,일본,EU,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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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가 필요하며,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 과감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였고,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체제안정 보장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북한도 핵무기와 관련한 미

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핵 포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3자회담은 미국과 북한간 상호 입장만 재확인하는

선에서 막을 내렸고,북한의 핵 보유 시인으로 인하여 북․미 양국 간의

경직된 입장만이 확인되었다.

3자회담 이후 차후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북한은 ‘양자회담 후 다자회

담’을 주장하였고,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주장하였다.

회담의 형식에 대한 이견으로 후속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북한은 다자

회담 거부 태도를 바꾸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화가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요구하면서 한국,미국,일본,중국,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 개최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이 6자회담 개최를 동의한 이유는 첫째로 미국이 보수파의 의견을

채택하여 대북 강경책과 함께 압박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한국과 미국,일본이 공조를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역시

관련국들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셋째,북한은 미국과 단시일

내 합의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미국이 지연 전략을 쓰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기 때문이다.넷째,중국과 러시아,특

히 중국의 적극적인 회담 주선이 촉진제 역할을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2.6자회담의 진행과정

1)1차 6자회담

1차 6자회담은 2003년 8월 27～29일간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북핵문제에 관하여 참가국들 간 공동 발표문 초안

102)이영학,“중국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개,성과 및 한계 :제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동서연

구 제21권 제1호』,서울 :연세대학교 동서연구원,2009,pp.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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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의장이 구두로 협약내용을 요약 발

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회의에서는 첫째,대화를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둘째,한반도

비핵화유지 및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셋째,단계적,

동시 또는 병행실시 방식 추진,넷째,회담 진행 중 사태악화를 초래하는

행동 자제,다섯째,대화유지,신뢰증진 이견축소,공동인식 확대,여섯째,

6자회담의 과정 지속,외교 채널을 통한 차기회담의 시간 및 장소 조속결

정 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103)

그러나 1차 회담에서는 미국이나 북한 모두 서로에게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미국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보

상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북한은 핵과 관련한 어떠한 것을

포기한다는 동의만으로도 미국이 식량이나 중유를 지원해 주어야 하며,실

제적으로 핵과 관련된 시설이나 물질을 동결하고 사찰단을 받아들일 경우

북․미 양자 간 불가침조약에 동의하고 전력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고수하였다.104)

결국 1차 6자회담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위협이나 핵문제 등을 지속

적인 대화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었으나,6자 형식

의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성과가 없이105)종료됐다.

2)2차 6자회담

2차 6자회담도 2004년 2월 25일～28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고농축우라늄 문제와 CVID(Complete,Verifiable,

Irreversible,Dismantlement: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방식과 관련하여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북․미 모두 고

농축우라늄(HEU)문제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도록 약간의 양보를 하였지

만,CVID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립하였다.

103)신계륜,“6자회담 평가 및 정책제안”,『2005국정감사 정책자료집』.pp.1～15.

104)PeterBeck,'Six-PartyTalks:AgreeingtoDisagree',KoreaInsight(Seoul:KoreaEconomic

Institute,2003)Vol,no.9.

105)이기원,“북핵문제와 6자회담”,『월간 북한 2월호』,서울 :북한연구소,2004,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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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핵을 분리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

았지만,106)미국은 군사적,평화적 핵을 포함하는 모든 핵에 CVID를 주장

하였다.결국 절충안으로 북한이 ‘완전한’을 ‘포괄적인’용어로 바꾸자고 요

구하였으나 결국 미국은 수용하지 않았다.107)

이렇게 하여 2차회담 역시 공동발표문에 합의하지는 못하고 의장성명을

채택하게 되었는데,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둘

째,2004년 4～6월 중 3차 회담 개최,셋째,본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 원칙 합의,넷째,핵문제 및 관련 관심사에 대한 상호 조율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선에서 종료되었다.

3)3차 6자회담

3차 6자회담은 2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담을 준비하기 위

해 2004년 5월 12～15일,6월 20～22일간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실시한 뒤

6월 23～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3차 6자회담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과 북한이 적극적으로 북핵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다.

북한의 외무성 부부장인 김계관은 핵동결 및 폐기 대신 200만kw의 에

너지 자원,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핵동결 및 폐기를 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중유

를 제공하고,잠정적인 다자 안전보장을 해 주고,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

제,경제 제재 해제 협의 개시 등을 제시하였다.108)

이러한 미국의 제안에 북한은 유연성을 보이겠다고 하면서도 미국의 제

안은 북한이 먼저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09)3차 6자회담에서 채택한 의장성명은 건설적이고 실용적인

106)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촉진과 군사적 전용 억제라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을 표방하고 있

다.그런데 이 두 가지 목적은 상호 모순 배치될 수 있는 속성을 상당히 내재하고 있다.즉 핵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기술적 구분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고

평화적 목적의 군사적 목적 전용도 엄격히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엄상윤,“IAEA의 핵확

산방지 역할과 한계 :북한 핵사찰 사례를 중심으로”,『평화학연구 제8권 제1호』,서울 :세계평

화통일학회,2007,p.131.)

107)곽태환,“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평가와 전망”,『정책과학연구 제14집』,서울 :단국대

학교 정책과학연구소,2004,pp.52～58.

108)서보혁,『탈 냉전기 북․미 관계사』,서울 :선인출판사,2004,p.356.

109)박성화,“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북핵 해결과 다자협력을 중심으로”,서울 :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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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를 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그 목표를

향해 가능한 조속히 첫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바라지 않던 부시 대통령이 재집권을 맞게 되자,2005년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하여 핵보유 주장을 다시 하였고,6자회담 참가

를 거부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5년 3월 3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5월 11일에는

중앙방송을 통해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추출을 완료했다고

보도하는 등110)핵문제에 관한 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차기 6자회담 참가 거부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미국 라이스 국무장관도 북한을 ‘주권국가’로 부르

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하는 등의 회담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이

어 2005년 7월 9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북한 외무성 부상

김계관이 베이징에서 만나 6자회담의 복귀를 약속하게 되었다.111)

4)4차 6자회담

4차 6자회담은 3차 회담 13개월 만인 2005년 7월 26일에 재개되었고,13

일간이나 열렸다.이것은 참가국들이 폐막일을 정하지 않고 합의를 도출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한다는 각오로 진지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한 결과였다.

여기서는 한반도 비핵화,대북 안전보장,관계정상화 등의 6자회담의 목

표와 원칙을 담은 공동성명문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게 되었고,9월 13

일～19일 4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개최되어 참가국들 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마침내 만장일치로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112)

9․19합의는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남․북한과 주변 강국들이 처음으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해 문서로 합의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이

합의로 한반도 안보상황은 대립과 갈등 국면에서 화해와 협력 쪽으로 방

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2006,p.131.

110)김국신,“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통일정세 분석』,서울 :통일연구원,2006,p.3.

111)외교통상부,『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2006,pp.31～32.

112)백승주,“1단계 4차 6자회담 평가와 2단계 회담 전망”,『동북아 안보정세 분석』,서울 :안보전

략연구센터,2005,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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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바뀌었으며,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발판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원칙적으로 북한이 모든 핵

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데 합의는 했으나,실제적으로 북한이 핵을

언제 폐기할 것이냐는 시점과 그 과정,속도,그리고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의 속도와 조건,에너지 제공문제 등 세부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

9․19공동성명 합의문 해석조차 북한과 미국은 차이가 있었다.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신뢰조성의 기초가 되는 경수로를 제공하면

즉시 NPT에 복귀하고 IAEA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경

수로 제공 후 핵 폐기’를 주장하였고,미국과 기타 국가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선

핵 폐기 후 경수로 제공논의’113)라고 밝혔다.

게다가 얼마 뒤 북․미 관계가 크게 벌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는데,2005

년 9월 15일 미국은 마카오 소재 중국계 은행 방코 델 아시아(BDA)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북한을 지정하고 이 때문에 BDA는 북한에 금

융거래 중단을 통보하게 되었다.

이어 중국은행 마카오 지점 등 마카오 지역의 은행과 싱가포르,스위스

등 다른 지역 은행들이 미국을 의식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로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5)5차 6자회담

2006년 11월 1일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한다는 조건으로 6

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표명했으나 미국은 북한의 위폐제조,돈세탁 등

불법행위에 따른 금융제재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은 별개의 사

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

5차 1단계 6자회담에서 관련국들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조속

히 실현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

여 ‘공약 대 공약’,‘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

113)이현경,“북한의 핵전략과 북․미간 타협 :원론적 타결과 전망”,『한국세계지역학회 제23집 제2

호』,서울 :세계지역연구논총,2005,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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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신뢰구축을 통해 공동성명을 포괄적으로 이행하고,다양한 분야에

서의 모든 공약을 실천하고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에 따라 이행 과정

을 개시하고 완결지으며,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이익과 모두가 승자가 되

는 결과를 성취할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관련국들은 이 정신에 따라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치 및 순서들을 만들기로 합의한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18～22일 5차 2단계 6자회담이 개최되었지만,북한이

BDA문제와 대북 적대시 조치로 규정해온 일련의 제재를 모두 해제해야

핵 폐기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휴회가 된다.

이후 2007년 2월 8～13일 5차 3단계 6자회담이 재개되었고,9․19공동성

명의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인 2․13합의가 채택되었다.2․13합의는 기본

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실천하여 핵을 폐기하는 과정이 개시된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었다.

6)6차 6자회담

2007년 3월 19～22일 1단계 6차 6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은 BDA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에 2․13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합의 이행이 지연되었고,이에 미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BDA

문제를 해결한 뒤 북한은 2․1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

기로 하고,7월 10～12일 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개최되어 2008년 10

월 말까지 불능화 작업과 에너지 지원을 완료하기로 합의하고 핵 불능화

검증입장을 확인하였다.

이에 미국은 2008년 10월 12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함으로써 북

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는 듯 보였으나,2008년 12월 8일부터

열린 6차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은 검증의정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담일

정을 하루 연기까지 하면서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북핵문

제가 장기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재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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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재까지의 6자회담에 대한 평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회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2009년 5

월 25일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이 핵실험은 어찌 보면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6자회담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무용함

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였다.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의체였지만 사실상 그것

은 북한의 핵 강성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결과만 낳았고,이는 맥

락은 조금 다르지만 프리처드(CharlesL.‘Jack'Prichard)가 그것을 실패

한 외교로 규정한 데 대해 더욱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됐다.

6자회담은 실패한 것일까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으며,6자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

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발발 가능성을 낮

췄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처럼 남북관계

가 지속적으로 경색국면을 유지하며 전환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경우 6자

회담의 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체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무한

한 가능성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6자회담의 순기능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문제를 단순화시켜 생각해 보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회담을 좌지우지하

고 나머지 5개국은 거기에 끌려 다니며 6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며 나쁜

평화를 영유할 수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땠는가에 대한 평가는 나쁜 평화

에 안주한 대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확대된 안보불안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북한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은 채 핵무기 및 그것의 투발수단

을 보다 강성하게 만드는 시간을 벌었으며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을 뿐 아니라,BDA에 동결됐던 자금도 반환받았다.114)

사정이 이런데도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6년간 가시적인 전쟁이

114)2009년 7월 28일 콜린 파월(ColinL.Powell)전 미 국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은 자신이 상대해 본 가장 뛰어나고 강력한 협상가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연합뉴스,200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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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하지 않았다고 해서 6자회담이 군사적 위기 발발의 가능성을 낮췄다

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미사일 및 장거리 로켓발사는 명

백한 군사도발이라 아니할 수 없다.요컨대 6자회담의 주요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을 때 과거 6자회담의 결과는 그것이 목적달성에 실패했다

는 점을 상징하고 있다.

결과론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위협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는 데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간다.과거 6자회담

이 실패한 것으로 규정된다면 향후 북한과의 협상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

어져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은 6자회담의 실패원인을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4.주요 참여국의 명분과 입장

1)미국

미국은 탈냉전 이후 유일 패권국이 된 뒤 패권주의와 일방주의 군사전

략을 구사하고 있다.더욱이 NATO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의 ‘개입과 확장’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의 지도력 확대를 위한 국제개입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확장은 미

국의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다.이러한 현상은 부시 행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며 9.11테러 이후에는 ‘선제공격’이 군사전략으로 채택되어 외부의

위협세력을 강력하게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나 테러대응을 위해 협력안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협력안보에 대해 미국 중심으로 적과 친구를 구분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집단안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다자주의를

보이고 있다.미국의 일방주의는 국제적인 타협과 합의보다는 미국의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특히 국제적 테러와 범죄,미국의 안전과 이익이라는 개념에 따라 선제

공격과 예방을 위한 일방적 군사전략은 유럽,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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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을 받고 있다.그나마 부시 2기 행정부가 중간 선거를 치른 이후부터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제5차 3단계 6자회담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115)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지목했으며,김정일을 ‘폭군’,‘피그

미’라고 지칭해 온 부시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오바마가 집권하면서 2009년 특사와 친서의 대북외교를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과 부시의

전철을 밟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2)중국

중국은 미국에 대해 견제와 때로는 협조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한국 측에서 볼 때 이중적인 것으로 볼만한

것이다.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미사일 방어체제를 비판하면

서 냉전체제 이후 신 국제질서는 다양성과 주권독립을 존중하는 다극화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이른바 대국외교,화평굴기,평화발전을 내걸었다.특히 평화발전은 자국

의 국력신장에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에 더 적극적이고

평화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다자주의,국제적 개입정

책에 대한 주권존중과 평화,미사일방어(MD)정책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력

정책으로 방어적인 국가전략을 취하고 있다.이에 따라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경제제재나 군사제재에는 반대하였다.더욱이 미․일

동맹의 강화에 맞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6개국과 군사협력을 다지고 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현상유지 측면에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를 선호하며,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다.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하

여 왔던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원유와 식량지원 및 투자와 무역량을 늘려왔다.116)

115)권오윤,“협력안보로서의 동북아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기 위한 조건들”,『평화연구 제15권 1

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2007,p.70.

116)북한은 원유와 식량 등 전략물자의 절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소비시장에서 유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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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국제여론에 대해서는 북핵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더욱이 6자회담 구도가 5+1이

되지 않도록 의장국으로서 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

였다.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에 빌미를 주는 등 자

국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6자회담으로 유도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 체제 안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소멸보다는 어떻게든 북한의 존립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지에 강경하게 나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7)첫째,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을 바란다.둘째,중국은 북한 핵문제

의 평화적인 해결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한다.셋째,북한에 대한 영향

력을 유지하고 확대한다.넷째,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경제협력 구

도를 확립하는 것이다.

3)일본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인 납치사건의 해결인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 체제를 강화하여 중국,북한의 잠재위협을 군사능

력으로 압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는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일본인 납치사건 등 자국의

국가이익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특히 2008년 7월 6자회담에서 경제지원

에 대하여 소극적인 결정을 하였던 이유는 국가이익에 민감한 국내정치를

의식해서 취한 조치였다.

일본은 북한의 핵문제에서 주변적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본

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매우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를 차단

북한 주민 생활필수품의 80%가 중국산 제품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또한 2008년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70%를 상회한다.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6자회담 재개의 약속

을 받아냄으로써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북한 핵문제에 관한 중국의 주도적 지위가 여전함을 보

여주고 있다.(최우길,“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래 :북한문제와 대북정책을 중심으로”,『국제문

제연구 제10권』,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p.121.)

117)최우길,상게서,pp.11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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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이를 국내외적 기회로 활용하

여 보통국가화라는 명목 하에 군사강대국을 지향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러시아

러시아는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경계하

면서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고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주의,MD체제 등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1996년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 공동선언’으로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하자 러시아는 중국과 ‘21세기를 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

면서 미․일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였고,협력안보의 형태로서 중국이 주도

하는 상하이 협력기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교류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따라서 북핵 개발에

대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지만 북한에 대하여 직접 압력을 행사하지

는 않는다.오히려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는데,동북아 발전을 자국의 경제발전과 연결시키기 위해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종단철도(TSR)연결문제,가스공급을

위한 파이프라인 연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118)

제 3절 우리 정부의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1.현 정부의 대북정책

현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은 단기적 현안에서부터 장기적 정책목

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써 제시된 것이다.이러한 구상을

118)권오윤,전게서,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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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 야 중점 내용

1 경제

․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경제,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파견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연 300만 불 이상 수출 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KOTRA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2 교육

․30만 산업인력 양성

-30만 북한 경제,금융,기술 전문 인력 육성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북한판 KDI및 KAIST설립 지원

-북한 대학의 경제,금융,통상 교육과정 지원

3 재정

․400억 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지원

-WorldBank및 ADB국제 차관

-남북교류협력기금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4 인프라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

-400km 신경의(서울-신의주)고속도로 건설

-대운하와 연계

5 생활향상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지원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의료진 파견,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지원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실현 위한 5개 중점 프로젝트는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다.119)

[표 4-1]비핵․개방․3000구상 실현 5개 중점 프로젝트

119)취임 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한미일 3국 대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경협

4대 원칙을 밝혔다.노무현 정권이 북한과 합의한 사업일지라도 ①북핵문제의 진전 ②경제성 ③

재정부담 능력과 가치 ④ 국민적 합의 등 네 가지를 고려해 ‘우선할 것’과 ‘나중에 할 것‘’못할

것‘으로 나눠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김대중,노무현 정권처럼 퍼주는 것이 아니라 핵 폐

기의 진전속도를 포함한 모든 여건을 고려해 경협의 속도와 내용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경협과 평화비용 명목으로 1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돌아온 대가는 핵개발이었다는

현실인식의 소산이라 하였다.(동아일보 사설 및 보도,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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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를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문제 해결,북

한의 개방 및 정상 국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 정부 대북정책의 연원은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명시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핵심인 화해와

협력을 상생과 공영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120)

2.3축 체제의 구축

북한의 핵에 대비할 능동적 억제전략이란 즉각적이고 충분한 응징과 자

위권 차원의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이며,3축 체제

는 북한으로 하여금 능동적 억제전략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도록 만들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라 할 수 있다.

3축 체제는 수천기의 미사일을 공중과 지상 그리고 수중에 배치하여 보

복응징 태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데,여기서 미사일이란 대량보복,정

밀타격,지하시설 파괴,도발 결정자에 대한 공격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무인기,유도정밀탄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무기체계를 확보함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이

미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KSS-Ⅲ급 잠수함 등을 투

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도 큰 애로가 없다.유

도탄사령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대를 증편할 필요가 없다.

요컨대,능동적 억제전략과 3축 체제는 북한의 대남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

해 한국이 구축해야 하는 기본적인 군사대비 체계라 할 수 있다.

군비통제의 역사를 볼 때 이는 한쪽이 자신만이 가진 비대칭적 능력을

스스로 포기한 적은 없다.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

리나라가 대응적 핵무장을 통해 핵문제에 있어서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때

120)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4장 25조로 구성되었고 남북화해(제1장),남북불가침(제2장),남북교

류․협력(제3장)을 명시한 문서로서 남북은 이 역사적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군사적 침략이나 파괴․전복 행위를 하지 않으며,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민족 공동

발전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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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수 있다.

요컨대 3축 체제는 북한의 핵위협을 상쇄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군사적 대응수단이자 우리 국민의 심리적 안정

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정치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진정성을 가진 비핵화 협상을 유도하는 데에도 일정한 효과를 발

휘할 것이다.그럼에도 우리나라가 3축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북한이 남한 전역을 강타할 수 있는 미사일을 1천기 이상 실전배치하고

대륙간탄도탄까지 넘보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탄도미사일은 300km로 그리

고 순항미사일의 탄두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하는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핵전략에 대응해야 하는 우

리에게 최대의 대북 억제력은 국론결집이다.별다른 성과를 기대할 수 없

는 남북대화나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모처럼 만에 이룬 우리 국민의 단합

이 와해된다면 득보다 실이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이중적 핵전략을 직시하고 남북대화나 6자회담의

재개와 무관하게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전략이 강요하는 폐해

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

3.경수로 제공

‘9.19공동선언’에는 좀 모호한 방식으로 북한의 경수로 제공문제와 관련

하여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여타

당사국들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였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

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121)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장의 말 그대로의 표현을 해석하면 북한은 경수로 발전을 통한 핵

에너지의 이용 권리를 주장하였고,이에 대해 6자회담의 여타 구성국은 북

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문제를 적절한 시기로 검토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

121)외교통상부 홈페이지,『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자료』,20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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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기존의 ‘제네바합의’사례를 참고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발전

소 확보에 대한 의지는 매우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122)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미국 측 전문가 집단에게 6자회담에서의 동결→

불능화→폐기의 3단계 핵 폐기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여 동결→불능화→폐

기(경수로 제공/플루토늄 핵 시설에 한정)→핵무기 제거(미국에 대한 핵

우산 제공 제거/한미동맹의 단절 조건)등의 4단계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여기서 3단계의 플루토늄 시설 해체단계에서 북한은 경수

로가 제공되기를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수로 제공을 조건으로 하여 플루토늄 핵시설의 해체방안

을 제시했던 셈이다.한편,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핵

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 이후에야 경수로 제공 논의가 가능하다.’123)는 입

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PT복귀시점에 대해서는 미국 등은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복귀선

언을 희망할 것인데 북한의 핵 폐기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북한은 전략적으로 경수로 제공은 물론 북한의 핵 폐기

의 최종단계에서 NPT 복귀를 선언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그

만큼 북한 당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집착과 의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4.한․미 동맹관계의 재조명

한반도 전쟁이 정전될 때인 1953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법적

근거로 하여 형성된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안보의 근간으로

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게 하고 민족주의와 경제성장 등 국가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하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전시대에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하여,탈냉

전 이후는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22)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향후 약 2020년까지 총 2000만kw의 에너지 확장목표를 계획한 것으

로 알려졌다.이의 구성 비율을 보면 수력 900만kw(25%),원자력 600kw(32%)등이다.

123)news VOA.com,『힐 차관보,북한 NPT 복귀해야 경수로 논의 가능』,2007.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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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냉전시대부터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여 한․미동맹

체제를 유지해 왔다.이러한 동맹체제는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한국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환

경을 보장하였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미,미․일,미․대만간의 쌍무동맹을 강

화하고 있다.이는 미국 입장에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방위 분담정책으

로 국익을 확보할 수 있고,군장비의 종속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장차 지

역방위 임무도 분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또한 미래 패권국으로 예상

되는 중국에 대하여 봉쇄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

기 때문일 것이다.124)

일본은 한․미동맹이 자국의 1차적 방위를 한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나

군사 대국화에 제한을 준다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이익측면에서 한․미 동맹체제에 대하여 두 가지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첫째는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

화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며,둘째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능성을 견제한다

는 것이다.그러나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국경이 맞닿은 이웃나라에 미군

이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중국과 러시아는 2001년 ‘중․러

우호협력조약’체결과 2004년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미국의 동맹 우선정책

을 견제하고 있다.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

이 국가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그러나 일부 국민들의 반미활동은 미국 국

민들에게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이미지를 형성케 할 수 있으며,

이는 동맹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자국의 국익을 전제로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우리는 유념

해야 할 것이다.특히 미국이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를 제기한 것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유지,참여정부의 임기를 고려한 조기 환수추진,반

미 감정예방 등의 이유125)을 들 수 있으나,근본적인 배경은 비용절감이라

124)김일수,“동북아 안보에 대한 미-중의 협력과 갈등”,『한국동북아논총 제11권 제3호』,광주 :

한국동북아학회,2006,p.75.

125)최만원,“중-러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동북아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22호』,광주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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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북

한을 제외한 한반도 주변국들도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동맹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2006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의 결과인 주한미군 37,000명을 1/3규모인

12,500명 수준으로 3단계 감축계획을 추진 중인 주한 미군 재편문제,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지난 1990년 6월 한․미간 이전 합의서 체결

에 따른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등에 대해 개

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한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일

단은 응하면서 한국의 입장을 동맹국인 미국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교안

보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하여 동

맹국간 호혜적 원칙이 적용되도록 돈독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5.한․미․일 핵 자문회의

한․일 양국은 모두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지만 북한 핵실험 이

후 양국 내에서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어졌다.만에 하나라

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시

스템을 정립하고 필요한 훈련을 해놓지 않는 한 핵우산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많다.

주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와 더불어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협력조치는 서유럽식의 핵 자문회의를 상설화하는

것이다.북한의 핵개발에 더해서 미 국방부가 소위 ‘지구적 태세검토’에 따

라 추진 중인 해외주둔 미군의 감축과 신축적인 운용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으며,이런 현상이 동맹에 대한 안보 공약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는 사실을 미국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을 목표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학교 동북아연구소,2006,pp.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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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과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에서도 서유럽

의 경험을 원용해서 미군의 핵전력 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한국도 미국 핵무기의 표적선정 등 사용계획에 우리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하고 미국의 핵탄두를 한국의 미사일에 탑재

하는 등 핵우산 구성전력에 한국군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

된바 있다.2009년 8월에는 미국의 전문가들도 서유럽의 핵계획그룹과 같

은 동북아판 ‘핵전략계획그룹’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부 고위자문관을 담당했

던 예이츠와 화이톤은 지금의 동북아는 서유럽의 1960년대 상황과 유사하

다고 진단하고 미국은 동맹국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핵 억지와 방어계획을 보다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동맹국들과 논의해서 전통적인 핵 억지 외에도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거부억지’등으로 억지의 저변을 확대할 수도 있다

고 제안했다.이들은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중국을 견

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즉 북한의 잘못된 행동으로 중국의 공

격능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깨닫도록 자극함으로서

중국의 대북한 압력행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서유럽식의 핵계획그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

각도 존재한다.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

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비전’에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을 언급한 것은 미

국에 대한 한국의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국이 미국과 핵무기에 관한 전략,전력구조,운용 독트린 및

표적선정 등을 논의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는 아니라고 진

단했다.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극히 예민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한국 사회가 이런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룰 준비가 되어있

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문제와 같이 통제가 강한 사안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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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도 분명치 않으며,한국이 일본을 기준으로 삼

아 미국에 대한 요구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 내의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과 미국을 상대로 각각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한․일 전략대화와 핵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북한 핵을 핑계로 한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일 핵전략 대화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이러한 대화는

또한 양국 내에 존재하는 핵무장 선호 여론도 달래면서 양국의 비핵정책

을 살려나갈 수 있는 완충역할도 할 수 있다.

특히 이미 일본과 미국 사이에 유사시 미군의 핵전력에 대한 일본의 접

근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미․일 협력이

한․미 협력에 비해 앞서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전력 운용에 대한 미․일간의 협력은 한국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소한 우리도 핵우산 공약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과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전략 대화를 가질 것을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로서는 한․일,한․미 전략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를 한․

미․일 3국 핵 자문회의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

다.유럽의 경험을 토대로 할 때 3국 핵 자문회의는 북한 핵에 대한 억지

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일본의 핵무장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내의 핵무장 지지 여론을 무마하고 건설적으로

흡수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미․일 3국간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이를 통해서 동북아 평

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다만 서유럽의 경험을 고려할 때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중․러에 대해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책임

을 한국이 공유하는 정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대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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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에 연루되어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특히 핵

강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인접해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에 우리의 입지가 난처

해질 수 있다.‘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처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러의 민감한 안보이익을 침해 당하는 일

이 없도록 예지를 발휘해야 한다.

6.핵 검증체제의 구축

2008년 4월 8일의 북한의 핵 신고와 관련된 미․북간 싱가포르 합의에

의해서 그해 6월에 북한의 핵 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제6차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가 그해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는데,이 회

의에서는 6자는 6자회담의 틀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검증

체제를 수립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126)

첫째,검증체제는 6자 전문가들로 구성되며,비핵화실무그룹에 대해 책

임을 진다.둘째,검증체제 검증조치는 시설방문,문서검토,기술인력 인터

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포함한다.셋째,필요시 검증

체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 검증에 대해 자문과 지원 제공에 환영한다.

이러한 검증체제수립과 관련된 대강의 합의에 따라서 6자회담 구성국은

지난 2008년 12월 초(12.8～11)에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구체

적인 검증방법이 동원되는 검증의정서 체결을 위한 협상타결을 시도하게

되었다.여기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등이 요구한 시료채취의 명문화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반대로 검증체제구축 문제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게

되어 회담은 성과 없이 종료되었다.127)

한편 검증체제 수립의 핵심은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장치의 완벽성을 보

장하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이 보장되어야만 한다.다시 말

해,신고내용의 정확한 사실 확인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서 신고의 완벽

126)외교통상부 홈페이지,『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언론발표문 자료』,2008.7.12.

127)통일부,『월간 북한동향』,2008.12,pp.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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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기하기 위한 신고와 검증사이의 피드백 장치가 보장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128)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제 4절 미사일 방어체계와 핵우산 지원

1.북한의 핵 위협과 우리의 취약성

북한이 핵 탑재 탄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경우 성공적인 방어

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북한의 탄도미사일은 3～7분 이내에 남한 전역의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어 대응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우리나라가 구

축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으로 고속의 탄도미사일들을 정확하게 요격

하는 데에는 한계가 수반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20여 개의 미사일 기지들이 산재해 있으며,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 스커드-C급 이상의 미사일 1천기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핵 투발은 항공기로도 가능하며,핵 투발이 가능한 항공기

로는 IL-28폭격기,MIG-21,MIG-23,MIG-29전폭기 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특수전 부대 침투 등을 통해서 핵 테러를 자행할 수 있으며,단

순히 플루토늄 분말을 살포하는 방사능 살포무기로도 남한의 대도시를 공

포에 빠뜨릴 수 있다.한 마디로 한국은 북한의 핵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

태로 노출되어 있다.129)

북한이 일단 핵을 보유한 이상 다양한 핵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도 타당하다.다시 말해,단순한 핵 공갈을 넘어 전시적 핵사

용,전술적 핵사용,전략적 핵사용 등의 군사전략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

이 있다.핵 공갈은 구두나 선언 또는 고의적 정보유출 등에 의해 핵사용

위협을 전달함으로써 원하는 효과를 누리는 전략이며,전시적 핵사용은 핵

위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핵무기를 해양 또는 산

128)함형필,“북핵 2단계 조치 분석과 전망”,『주간국방논단 제1177호』,2007.11,p.4.

129)김태우ㆍ함형필,“북핵 위협 대응 한국의 안보ㆍ군사전략”,『해군본부 주최 제13회 함상토론

회』발표문 자료,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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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역에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술적 핵사용은 교전상태에서 군사시

설이나 군대 밀집지역을 타격하는 것이며,전략적 핵사용이란 최후의 핵사

용 전략으로 상대국의 국가기반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산업지역,인구밀집

지역 등에 핵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미사일 방어의 개념과 발전경과

순항미사일은 현재의 항공기 방어체제로도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사일 방어의 핵심적 대상은 탄도미사일이다.이것은 고체 또는 액체연료

로 만들어진 로켓의 추진력에 의해 발사 및 가속된 뒤 관성유도로 비행하

다가 최종단계에서는 자유 낙하하는 미사일로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며 초

음속으로 비행한다.

탄도미사일은 관성에 의하여 유도되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받지도 않고,

속도가 빠르며,130)레이더에 나타나는 면적이 매우 작고 외기권을 비행할

경우에는 기만체와 속도가 같아서 식별이 어려우며,고고도에서 수직으로

불규칙하게 낙하하여 탐지 및 격추가 무척 어렵다.

탄도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개발하여 런던 등의 도시를

공격하였던 V-2미사일이 그 기원인데 독일의 기술은 전쟁 후에 미국과

소련으로 이전되었고,냉전이 시작됨에 따라 양국은 탄도미사일에 핵무기

를 탑재하게 되었고,이로 인하여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정확도가 핵전

략의 핵심적 요소로 부각되었다.이러한 탄도미사일 기술은 다른 국가들에

게도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 약 20여개 국가 정도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실태이다.131)

탄도미사일이 사용됨과 동시에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대책도 발전되었

다.탄도미사일이 사용된 최근의 사례인 걸프전쟁에서도 미군은 유사한 개

념 하에 탄도미사일 방어작전을 전개하였는데 개량형 패트리어트-2에 의

130)미사일 종류에 따라 다르나 1.5～7.2km/초로서,대략 음속의 10배를 초과한다.(윤기철,『전구미

사일 방어』,서울 :평단문화사,2000,p.146.)

131)1973년 10월의 제4차 중동전쟁(Yom Kipper전쟁),1980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이란․이라

크 전쟁,1991년 걸프전쟁 등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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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격도 실시하였지만 이라크의 미사일과 그 관련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공격작전에 더욱 많은 노력을 투입하였다.

최근 미사일방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불량국가들이 탄도

미사일을 확보하여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2001년부터

미사일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은 공격력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하는 미사일을 중간

에 요격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미사일 방어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이

러한 점에서 최근에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륙간탄도탄(ICBM)에 대한 요격

활동을 위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사일이 전쟁에 최초로 도입된 제2차 세계대전시 영국이 취한

대응방법이나132)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가 미사일을 사용하였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사일 방어는 가용한 모든 방법과 수

단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적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하여 공격하는 공격작전,

요격중심의 적극방어,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극방어로 구분한다.

3.미사일 방어의 형태

1)공격작전(AttackOperation)

미사일 방어에 대한 공격작전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직․간접

적인 시설은 물론이고,미사일 발사 지휘 및 통제시설,군수 지원시설 등

에 대한 공격,그리고 이동 또는 발사준비 중인 발사대를 공격함으로서 미

사일에 관한 작전능력을 저지,무력화 및 파괴시키는 작전이다.

공격작전의 대표적인 최근 사례는 1991년 걸프전쟁 당시 이라크의 스커

드 미사일을 찾아 파괴하는 ‘GreatScudHunt’명칭의 미군 작전이었다.

이 작전에서 미군은 이라크의 고정발사대를 찾아서 공격하는 데는 어느

132)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V-2로켓발사에 대하여 영국은 ① 미사일 및 발사대에 대한 공격 ②

상대국 도시나 산업시설에 대한 보복 ③ 정치 및 군사적 중요시설,중요산업시설의 방어 ④ 대

규모 민간방위(인원의 소개,방공호 준비,훈련에 의한 신속한 대피)⑤ 요격 등의 조치를 취하였

는데,이러한 조치들의 맥락이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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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효과를 거두었으나,이라크의 이동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는 데는 상

당한 어려움을 겪었다.공격작전에 사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유무

인 항공기이지만,지대지미사일 및 특수작전부대 등도 사용될 수 있다.133)

특히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책이 지금까지 개발되

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도 크고,표적을 파괴하는 데 인원을 투입

할 필요가 없어 전략적 융통성이 크다.다만 이러한 수단들의 효과적인 기

능과 협조를 위해서는 적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센

서를 구비한 군사인공위성이나 공중조기경보기 등을 비롯한 조기경보 감

시수단이 필요하고,이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서 공격작전에 필요한 제

원을 산출하고 공격을 지시 및 통제하는 첨단 지휘통제체제가 필수적이다.

2)적극방어(ActiveDefense)

미사일에 대한 적극방어는 현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부분,또는 좁은 의미의 미사일 방어에 해당된다.적의 미사일이 발사

되어 표적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무력화하여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한 모

든 활동으로서,편의상 발사되는 미사일의 비행과정을 기준으로 부스트단

계,중간경로단계,종말단계로 구분하여 체계화하고 있다.

첫 번째의 부스트단계 방어란 목표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속도를 얻

기 위해 주력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의 미사일은 중력과 반대방향으로 상

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미사일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타격이 용이하다.그리고 타격 시 파편이 미사일을 발사한 나라에 떨어지

고 발사체계 부분에 대한 작은 손상도 미사일의 성능 발휘에 결정적인 장

애를 줄 수 있어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이 단계의

미사일은 탐지가 어려워 대응시간이 제한되고 가용 요격수단도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다.134)

두 번째의 중간경로 방어란 부스트단계 이후부터 종말단계까지 주로 외

133)공격작전에는 우주,공중,지상,해상활동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의 활동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여

러 작전들은 일반적으로 화력지원협조선을 넘어서 집중되기 때문에,특히 공군과 상당한 수준의

합동기획이 필요하다.(김병용ㆍ엄종선,상게서,p.81.)

134)미국에는 로켓추진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로 ABL(AirbornLaser),KEI(Kinetic

EnergyInterceptor),SBL(Space,BasedLaser)등이 있다.



- 108 -

기권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활동으로서 비행경로 예측이 용

이하고 가용시간이 많아 다양한 수단을 수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다만,미사일을 직접 타격하거나 미사일과 기만체를 구별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세 번째의 종말단계는 미사일 탄두가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목표를 타격

하는 단계로서 탐지나 방어의 범위가 제한되는 장점이 있다.135)그러나 반

응시간이 제한되고 타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파편이나 탄두의 내용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대기권 진입에 따른 마찰로 탄두가 불규칙

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로 예측이 곤란하다.

적극방어의 핵심은 항공기에 대한 방어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서 적의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다만,항공기

에 비해서 미사일은 속도가 빠르고 그 크기도 제한되며,고고도를 비행하

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힘들다.더구나 타격했다고 하더라도 그 잔해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파편을 이용한 격추 기술은 그 보장도가 약하고 적 미사일의 몸통을 직격

파괴(hit-to-kill)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적극방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이 소요

될 수밖에 없다.고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유사하거나 더욱 빠른 속도

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통하여 대기권이나 외기권에서 비행하는 직격 파괴

하는 기술은 너무나 어렵고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3)소극방어(PassiveDefense)

미사일에 대한 소극방어는 적의 공격에 대한 표적제공을 억제함으로써

미사일의 공격확률을 감소시키고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의한 피해를 최

소화하는 작전이다.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표적을 최소화하거나 숨기

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방어에는 적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분산,은폐와 엄폐,

135)종말단계의 상층방어는 대기권 밖이나,대기권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고,전구고고

도방어(THAAD)가 있다.하층방어는 저고도대기권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국

의 하층방어체계는 PAC-3,MEADS등이 있다.(김병용ㆍ엄종선,상게서,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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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장비 설치,벙커,기동력 향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이 또한 적의 미

사일 공격을 신속 및 정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장 정보체계가

가용해야 하고,예상 탄도 및 피격지점을 음성이나 데이터 통신망을 통하

여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하며,소산 및 대피를 위한 제반 절차 및

대비태세가 강구되어야 한다.

소극방어는 비용소요가 적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는 하지만,그만큼 완

전성은 떨어진다.소극방어 자체가 충분한 방호를 제공할 수 없고,종심이

짧은 국가의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후에 경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특정한 시설이나 표적에 대해서는 이러한 소극방어책이 어느 정도 유용

할 수도 있으나,인구 중심지를 타격하려는 적 미사일의 경우에는 성과가

제한적이다.이러한 점에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소극방어는 보완적인 대안

에 불과한 점이 있다.

4.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추진방향

1)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

과거 미사일 방어에 관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적극적이지 못하였다.도널

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을 추구하면서 이에 대한 한국

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도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지녔고,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가 미사일을 사용하여 미군을 공격함에 따라 한국도 미사

일 방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련에 제공한 차관의 대가로 소

련의 S-300(SA-10)지대공 미사일체계를 도입하는 문제와 미국의 패트리

어트를 구매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기도 하였다는 분석이 있지만,실

제적인 관심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는 미사일 방어

에 관한 우리나라의 관심은 더욱 미약하였고,정부의 현안에서 제외되었다

고 할 수 있다.최근 들어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한국

의 인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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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막강한 북한 미

사일의 능력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2008년부터 보수정권이

집권함에 따라 과거의 일방적인 포용정책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조

만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시킬 수도 있고,세계 다수의 국가

들이 미사일 방어체제라는 방패를 구축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뒷

짐 지고 있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도 ‘요격’의 가능성을 언급

하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초라한 모습

을 보였던 한국의 미사일 방어태세가 국민과 한국군을 반성시키고 있는

측면도 있다.이제 미사일 방어는 정치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안보적이면서

군사적인 문제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능력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부분적이지만 미사일 방어에 노력해온 바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은 탄도미사일 조

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미사일,지휘통제 체계 등으로 구성되는 ‘한국

형 공중 및 미사일방어체제’(KAMD:KoreaAirMissileDefense)를 구축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대외비로 분류된 ‘합참의장 지휘지침서’에 포함시

켰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136)

또한 2008년부터 1개 대대 규모의 발사대,미사일,지휘통제장비를 독일

과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한국은 직격파괴 능력을 구비하

지는 못하지만 사정거리가 170km 정도인 SM-2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2007년 취역시켰고,2012년까지 2척을 추가

로 전력화할 예정이다.137)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한국의 현재 능력을

평가했을 때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공격작전 능력은 상당하다

고 할 수 있으나,적극방어를 위한 한국의 능력은 매우 미흡하다.저속으

로 비행하는 단거리 순항미사일의 임무저지 능력은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136)조선일보,2006.12.15.

137)동아일보,200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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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은 거의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수도권이 북한에 근접한 상태이고 전체적인 국토의 종심이 좁은

상태에서 적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사일 방어와 관련

하여 한국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많다.

3)미사일 방어 추진방향

우리의 미사일 방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지리적인

여건이다.즉,‘거리의 폭정’(tyrannyofdistance)으로도 일컬어지듯이,미

사일 발사로부터 탄착지점까지의 거리이다.이는 대응시간과 연계되기 때

문이다.한국은 거리의 폭정이 상당히 짧아서 패트리어트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응 가능시간이 무척 제한되고

한번 실패하면 더 이상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미사일 방어에 있어서는 비용

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미사일 방어는 최첨단의 기술과 복합적인 체계가

필요하여 완전한 시스템을 구비하는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

기 때문이다.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WMD계획에 참가한다고 할 경우 연

구개발 단계부터 실전배치를 완료하는데 최소 1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

로 예상되고,패트리어트 25개 포대를 도입하는 데도 40억 달러가 소요된

다고 한다.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더욱 많은 비용이 소

요될 것이고 복합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경우에는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미사일 방어에서는 적극방어만을 중요시하지만 실제로는 공

격작전이나 소극방어도 매우 현실적이다.적극방어가 가장 확실한 대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위하여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그리고 첨단

기술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공격작전이나 소극방어와의 조화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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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맹국의 핵우산 지원

1)핵우산 제공의 개념

‘핵우산’(nuclearumbrella)은 ‘핵 확장억지’(unclearextendeddeterrence)

를 쉽게 표현한 말이다.강대국이 동맹국에게 제공하는 안보 공약을 통상

확장억지라고 하는데 동맹국의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의 사용까지 고려하

는 경우 핵 확장 억지라고 한다.138)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핵우산의 법적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이

다.첫째,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으로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도 여기에 해당된다.둘째,미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 핵보유

를 포기한 비 핵국가에 제공하는 소위 조건부 소극적 안전보장 약속이다.

미국이 한국에게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북한 등 제3국이 한국에게

핵공격을 가하는 경우 미국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한 국가에

보복공격을 가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는 의미이다.

통상 핵우산은 동맹국 보호라는 일차적인 목적 이외에도 비핵 국가들을

보호함으로써 독자적인 핵무장 동기를 불식시키고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

을 막아 핵무기비확산조약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핵우산 개념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NPT체제가 구축되는 과

정에서 대두된 ‘적극적 안전보장(PSA)’개념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비

핵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핵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핵보

유를 포기하는 NPT에 가입하거나 준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

며,이에 따라 NPT체제의 안정을 원하는 핵보유국들로서는 특정 동맹국

만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비핵 국가들에 대해 안전보장을 제공해

야 할 필요가 있었다.PSA는 비핵 국가가 핵보유국으로부터 공격 또는

위협을 받을 경우 유엔이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유엔은 1968년 6월 안보리

결의 255호의 채택을 통해 이를 명시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 비핵 국가들에 대한 유엔의 보호 약속은 애매할 수

밖에 없었고 핵공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5대 핵 강국들이 비토권을 가진

138)‘핵 확장억지’(unclearextendeddeterrence)와 ‘핵우산’(nuclearumbrella)은 동일한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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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사실에서 보호의 실현성을 담보할 방법이 없었

다.이러한 맹점들을 극복하고 특정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PSA가 불가피했는데,이것이 바로 핵우산이다.

2)핵우산의 효과와 문제점

핵우산은 냉전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의 세력팽창과 도발

을 억지한 것은 물론 냉전 종식 이후에도 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1990년 걸프전쟁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에게 화

학․세균무기를 연합군에게 사용할 경우 미국은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보

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이는 핵무기 사용을 지칭하는 것이었다.부시

의 경고가 후세인의 전쟁수행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미국의 핵 보복 위협이 전쟁당사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이러한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와 군사적으

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한 한반도의 안보상황에서 핵우

산의 효력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핵우산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

제점이 지적되어 왔다.첫째,핵우산의 신뢰성이다.적대국으로 하여금 미

국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이 핵무기로 보복할 가치와

필요성이 똑같은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만들어야만 핵우산 정책이 성

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이 등장한 이후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미국이 과연 핵무기

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지속되어 왔으며,이런 의문은 소련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더욱 커졌다.그

이유는 서유럽에 대한 소련의 공격에 대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경우 미

국 본토가 소련의 보복 핵공격 위협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즉,독일의 뮌헨이나 영국의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었던 것이다.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

리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하게 되는 경우 한반도에도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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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다.미국이 서울이나 부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연 LA나 뉴욕

이나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둘째,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이 초래하는 정치적․도덕적 부담감이

다.핵우산은 적대국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 사용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의 선제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담을 수반할 수 있

다.미국이 1945년 일본에 두발의 핵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정

치적․도덕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제공격이

가능하다는 군사안보전략을 채택했다.반면에 오바마 정부는 소위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핵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의 정책이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미국이 핵무기의 중요

성을 약화시킬수록 핵우산의 신뢰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인 것이다.

3)미국에 의한 핵우산 지원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 한국에게 가장 다급했던 국제적 대

책은 당연히 핵우산의 신뢰성(credibility)과 안정성(stability)을 강화하는

것이었다.이와 관련하여 시급한 과제는 법적 지위 향상과 보호범위 확대

였다.법적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공동발표문 차

원을 넘어 상위문서를 통해 핵우산을 명시하는 것이며,보호범위를 확대한

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생물무기,미사일 등 여타

종류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서도 호보 막을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화생무기는 핵문제에 가려진 상태에서 세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한국에게 있어서는 더 가까운 위협일 수밖에

없다.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우산을

강화한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국제적 대책이었다.

양국 정상이 서명한 공동비전에는 핵우산을 포함한 확대억제(extended

deterrenceincludingnuclearumbrella)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포함되었는데,우선은 핵우산을 정상회담 문서에 명기함으로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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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또한 이 표현은 핵

우산을 확대억제의 일부분으로 취급함으로써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종류

의 대량살상무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요컨대 6․16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핵우산의 법적 지위 향상과

보호범위 확대라는 두 가지의 성과를 거두었다.

6․16정상회담으로 확대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완료된

것은 아니며,지금부터 추슬러야 할 후속조치들이 많다.첫째,정상회담에

서 약속한 확대억제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북한 대량살상무기 억

제를 위한 정기 군사훈련,북핵 억제용 미 군사력의 동아시아 상시 배치

등이 한미 간에 협의되어야 한다.북핵 억제를 위한 맞춤형 훈련이나 보복

무기 체계의 동아시아 상주 등은 북한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어

즉각적인 핵우산 강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연합작전계획 수정보완을 위한 협의도 필요하고,보다 확실한 대

북억제를 위해서는 핵을 통한 확대억제 방침이나 수단들이 구체적으로 명

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핵운용에 한국이 제한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139)

그럼에도 양국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한

다면,전작권 분리 이후 채택할 양국의 작전계획서에서 핵우산 문제를 공

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화생무기와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도 확대

억제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추후 각종 문서나 구두약속을 통해 반복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6․16정상회담이 거둔 표현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핵우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확대억제가 핵억제에만 국한된다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다면,지금부터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확대억제’

만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140)

139)일본도 작성중인 미일 공동작전계획안에 핵우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포함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뉴스,『일,미에 유사시 핵사용 정보 통보 요구』,2007.3.2.)

140)미국이 핵무기 이외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해 미국이 보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이유는 전

무함.부시 대통령은 2002년 기자회견에서 “WMD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응할

것”으로 천명했음.제2차 핵태세검토서(NPR)도 핵사용이 가능한 세 가지 상황으로 재래식 무기

로 파괴할 수 없는 견고한 지하 목표물을 파괴해야 하는 경우,적의 핵 및 화생무기 선제공격에

대해 보복해야 하는 경우,불량국가란 테러단체가 예기치 않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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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오바마 정부의 핵 태세검토서(NPR)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우산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현재 오바마

정부는 2009년 말 경에 새로운 NPR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미 의회 소속 평화연구소를 주축으로 하는 연구진이 수행한

사전연구에는 새 NPT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의 전략태세(America'sStrategicPosture)’라는 제하로 발간된 이

연구서는 필요한 핵 군사력의 유지,비확산 체제관리의 강화,핵군축 등을

강조하는 반면,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에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다.2002년 부시 행정부가 발간한 제2차 NPR이 선제핵사용 포기(NFU:

NoFirstUse)정책의 폐기,기존의 3축 체제(triad)를 강화한 신 3축 체제,

확고한 핵 우위 추구 등 일방 주의적 내용들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점을 감안한다면,141)오바마 행정부의 NPR에서 이러한 일방 주의

적 내용들이 삭제되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국으로서는 NPR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대한 확대억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과 약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선별하여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부시 행정부의 NPR이 제시한 신 3축 체제를 전술핵무기

와 함께 첨단 재래무기들(new non-nuclearstrategiccapability)도 핵 보

복체계에 포함시켰는데,재래무기는 사용 가능성이 높은 무기로서 확대억

제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수정된다면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142)대북 핵억제의 효과를 위해서는 첨단 재

래무기를 핵 보복 체제에 편입시킨 제2차 NPR의 해당 부분은 오바마 정

했음.그럼에도 현재는 NPR이 수정되는 과정에 있으며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이 제3

의 적대국으로부터 핵 이외의 WMD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대응할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임.

141)김태우,“미국의 신 핵정책과 아국 대응책 :핵태세검토서(NPR)와 미국의 신 핵정책”,『2002년

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서울 :한국국방연구원.

142)이에 비해 미국이 선제 핵사용 포기정책과 선제 핵 타격 포기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대한 핵우

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선제사용은 방어적 의미에서 핵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며

선제 핵 타격은 방어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전략적 잠재력을 궤멸시키는 것을 의미함.

미국은 전통적으로 NFU를 부인하는 정책을 취해왔음.즉 NPT에 가입했거나 상응하는 국제협정

을 이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NSA를 중시하고 이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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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도 계속 유효해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NPR이 대한 핵우산 부분

을 비중 있게 확실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하는 동

아시아 동맹국들에 대한 핵 보호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한․미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 보호 차원의 PSA와 비

확산관리 차원의 NSA가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에게 PSA를 제공하면서 북한에

게 NSA를 약속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하고 한미동맹의 건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다.1994년 제네바합의의 경우와 같이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NSA를 약속하는 일이 재현되어서는 안 되며,북한의 완전

한 핵 폐기를 전제로 NSA를 제공해야 함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확대억제의 법적 지위를 높이는 일은 향후에도 꾸준히 지속되어

야 한다.NATO 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에도 핵우산 제공이 명시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미국이 한국에 대해 조약차원의 문서로 핵우

산을 명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핵우산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어떤 방법으로 확약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양국의 인식,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양국의 목표의식 등이 달린 문제이므로 한국으로서는 조약차원의 핵

우산 명시를 목표로 삼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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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제 1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에서 급변사태

라는 위기상황 발생 시 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사용 가능성과 이에 대비한

북한 핵에 대한 관리방안을 연구하였다.

약소국은 국가안보를 군사적 수단보다 비군사적 수단에 더 많이 의존한

다.핵 개발을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됨으로써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은 비군사적 수단보다 군

사적 수단을 통해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려 하고 있으며,그

유용한 수단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은 근 반세기가 넘게 핵무기 개발

에 집착해 왔으며,현 상황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으로 보인다.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북한의 핵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닌 체제유지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음이 보다 명확해졌다.

과거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통한 교묘한 방법으로 주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든 뒤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위기고조 행위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실리

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 한편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려고 발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강성

대국 실현과 3대 세습체제 굳히기에 있으며,또 다른 속셈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공인받아 핵보유국의 위치에서 미국과 대등한 협

상력을 확보해 보겠다는 저의가 깔려있다.

그동안 북핵 카드는 북한이 직면한 정치적․외교적․군사적 문제를 풀

어나가고 식량난․에너지난 등 심각하게 직면한 경제난을 풀어 가는데 도

움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북한은 생존과 체제보장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핵

무장을 지향해 왔으며,그 일환으로 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하

였고,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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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정치․경제․군사적인 측면이 종합되어 있으며,

공산권 몰락 이후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

원에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진행 될 정치협상에서 유

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실질적으로 대남 및 대미 군사제재에 대한 억제용

으로 사용을 위협하거나 이를 통해 경제․에너지 자원을 받으려는 협상무

기로도 활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해 왔고

미사일과 각종 무기를 수출하는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내부 상

황은 매우 불안한 실정이다.

지난 2010년에는 군량미까지 풀어 악화된 식량난을 해결하려 했었다고

전해지지만 지금은 그럴만한 여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적인 경제지원

이 단절되면서 인민경제는 최악의 상태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고립에서 벗어나 대화의 물꼬를 터 우리나라 등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의 내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국제적인 제재조치와 시장억제 실패로 인한 경제난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지난해

9월 후계자 김정은이 공개 등장하며 3대 세습을 가시화 하면서 체제유지

차원의 선군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일은 72년부터 98년까지 김일성으로부터 25년간 후계자 과정을 거

치면서 권력을 이어받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30대도 안된 약관의 김

정은이 순탄한 권력승계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북한은 3대 세습체제 구축이 북한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

는 상황 하에서 대내적으로 김정은 우상화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

적인 사상검열과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대외적으로는 김정일이

수차에 걸쳐 중국을 방문하여 대를 이은 권력승계를 보장받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김정은으로의 세습과정은 아직도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3대 세습체제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북한의 국내정치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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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점철될 경우 북한의 불안정은 체제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더해서 예측할 수 없지만 그동안 건강설이 나돌았던 김정일이 체제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사망이

임박하거나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심각한 경제난 심화와 주민통제 강화에 반발하여 튀니지에서 시작

된 재스민 혁명이라는 중동바람과 다변화하는 국제정세 변화의 파급효과

로 인하여 급변사태라는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체제를 위협받는 상황

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치적

을 위한 첫 포성으로 ‘핵 억지력 강화’를 내세우고 자국의 핵무기 보유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와 같이 직면한 대․내외적인 위기 돌파의 수단으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최악의 북한 핵 시나리오인 핵을 이용하여 위기를 타개

하려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자체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정책

을 견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고 비핵화를 달성하

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북한이 처한 현실과 변함없는 대남 강경기조로 볼 때 미국과 중국 등 주

변 강대국과 이해 관계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 핵문제의 실마리를 풀기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같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첫째,북한 핵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6자 회담이나 남북한

이 직접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둘째,북한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유연하게 대응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우리도 대북정책을 기조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지

원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서로 타협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맞추며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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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압력만 가한다면 북한의 반발을 유발하여

더욱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비협력에 대한 압력과 협력에

대한 보상을 연계하여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더욱

협력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최악의 북핵 시나리오인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하여 우리 자체적인

노력의 일환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동맹국의 핵우산을 제공받는 방안

도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또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는 북핵

및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한 군사협력방안 구축이 필요하며,일․중․러시아 등과도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위기가 위험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기회를 포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핵문제가 가지는 엄중함을 이용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

회생 노력에 착안하여 포용안을 제시함으로서 포괄적인 타협을 이룬다면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제 2절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최근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영향으로 장기 집권 중이

던 이집트가 무너지고,리비아에서도 반군에 의해 카다피 정권이 종말을

맞이하는 정세변화를 보면서 지구상에 국민의 지지 없는 영원한 독재국가

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북한에서 인위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차단하려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

지만,북한도 재스민 혁명의 파급효과와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에 무관할

수는 없으며,국제적 고립과 화폐개혁 실패에 따른 경제난은 북한을 급변

사태라는 변화의 소용돌이로 이끌 수 있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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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내재돼 있다.또한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현재 진행 중인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 구축과정에서 체제안정이라는 연착륙에 실패할 경우 체제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을 목표

로 1,2차 북핵 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따라서 향

후에도 북한은 핵을 비군사적 수단보다는 군사적 수단으로 이용해 대내외

적으로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생존전략 차원에서 대남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고,핵을

이용한 대남 및 대미 군사제재의 억제용으로 위협하거나,이를 통해 경제

적 지원을 받으려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넷째,북한의 핵 시설과 규모,현재 개발 완료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북한의 핵 이용 전

략을 심층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북한 핵문제의 최종 목표인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고 지금

까지 생산한 핵들을 완전 폐기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북한을 협상 테이블

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북한 핵 문제 및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

국의 지위에 있는 미국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

도록 동맹관계의 재조명이 필요하며,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강구가 요망된다.

제 3절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많은 시사점을 갖고 있지만,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다.

첫째,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난과 후계체제 구축 등 내부적인 실상을 분

석하는데 있어서 공개된 선행 연구 자료와 간행물에 의존해야만 하는 제

한으로 검증에 자료의 부족이 있었다.향후 대북 전문가나 귀순자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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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방법을 통해 북한 실상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둘째,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연구자료가 부족하였고,미공개로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연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심층 깊은 연구가 제한되었다.향후 북

한이 급변사태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한다면 과연 최악의 시나리오인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의 판단을 기

초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북한의 비핵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6자 회담이 6차 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된 지 3년째가 되는 시점에서 근본적인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

다고 본다.현재도 북한을 6자 회담의 틀로 끌어들이려 관련국들 간 노력

을 계속하고 있지만,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회담의 목적을 달성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따라서 6자 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전문기관과 전문가

들의 연구를 통해 면밀한 전략적 대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한반도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언제 어떤 방법으로 도

발할지 모르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하여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핵우산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 추진 방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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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thecountermeasures

forNorth Korea'snuclearissue

NK islookingtogainitsstandingasanuclearweaponstatelike

IndonesiaandPakistanthroughnucleardevelopment.Andasameanto

breakthroughtheoverallcrisisitisfacingtoday,NK canpossibly

developandusenuclearweapon.

Forthepasthalfacentury,NK hasbeenpersistentinnuclear

developmentto achieve its goalofbeing nuclear-have.In current

situations,NK doesnoteasilyseem togiveuponitsnuclear,andit

hasbecomemoreobviousthatNKistryingtodevelopnuclearnotjust

fortalksbuttosustaintheregime.

In thepast,NK hadseekbenefitsfrom theUS by using its

nuclearasameasuretomakingsurroundingsituationscomplexand

gradually heigntening the tension.However,the essence ofNK's

efforts to become nuclear weapon state is to receive from the

Internationalsocietystandingastheequallevelofbargainingpoweras

theU.S sothattheyacquiremorebenefitfrom aninternational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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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ually,throughtheseeffortsNK willtrytobecomeaprospering

bigpowerandstabilizeit'sthreegenerations'hereditaryregime.

NK's economicalhardship due to internationalsanctions and

failuresinmarketcontrolisdeepening.Furthermore,ifestablishmentof

NK'shereditary regimeoverthree-generationstakesan infavorable

turn,thereisachanceoffacingtheworstpossiblescenario:regime

crisis.

Kim-Jong-Il,who'shealthhadbeenthesubjectofrumorslately,

isactively participating in open campaignsto reinforcetheregime

solidarity.Underthesituation whereKim mightfacean immediate

deathoractualizationofsuchapossiblityexists,wecannotignorethe

potentialofNK's regime being threatened by spreading effects of

Middle East's dust storms like revolution in Jasmine and

diversificationsofinternationalsituations.

WhilewecannotexcludethepotentialofNK tohaveadditional

nucleartestsforalleviationsoftheirinternalandexternalcrisis,they

maybecomeforcedtoutilizetheirnuclearintheirworstcasenuclear

scenario.

Asofnow,SK isinasituationwheretheyhavetoachiveboth

thedenuclearizationofNK andreinforcementsinnationalsecurity.

TheresolveofNK'snuclearissuebyourselvesaloneisdifficult.

Considering theactualsNK'satandtheirinvariableresolutepolicy

againstSK,any progressionson the currentmatterischallenging

withoutthehelpofconcernedneighbouringnationssuchasU.S and

China.

Thus,toputanendNK'snuclearissueandpromotestabilization

ontheKoreanpeninsula,followingrespondingpracticesareinneed:

Firsofall,cluetotheproblem shouldbefoundinthesix-waytalks

ordirectnegotiationsbetweenSK andNK,whichisastarting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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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resolutionofNK'snuclear.

Secondly, flexible response strategy is needed achieved by

analysis ofNK's negotiation strategy based on ourgovernment's

policytowardsNK.Jointeffortsarecrucialwheresupportisprovided

whenitispossible,whilecompromiseismadeinotherpossibilities.

Third,pressurealonewillonlycauseoppositionsfrom NK and

aggravatethesituation.SoSK needstoinduceNK toaccepttheir

cooperationbyconnectingpressureforincooperationandcompensation

forcooperation.

Fourth,aplantoconstructmissiledefensesystem andreceive

nuclearumbrellasofalliesmustbedevisedforNK'sactualuseof

nuclearpowerinworstcasescenario.

Fifth,building a close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S,our

closestally,is required to prepare detailed and concrete response

practices forNK's nuclearemergentstate.Also,multi-cooperating

practiceswithJapan,ChinaandRussiamustbestudiedaswell.

Sixth,SK governmentshouldputeffortstocaptureopportunities

whilemanaging NK'snuclearthreatssimultaneously.Bystating the

severenessthenuclearissuehastooppressNK andprovidingtolerant

proposaltoaidNK'seconomicresuscitation,SK shouldstruggleto

includeNKwithintheinternational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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